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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

업체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

과 소멸 구조가 어떠하며, 일자리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무엇인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일자리 변동 구조 및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일자리 변동을 지역 단위로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변동 구조의 특징 및 상호간 주고받는 영향, 지역 간 

차이 및 이를 통한 상이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고자 한다. 각 장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일자리 변동량을 지역 단위로 집계하여 지역별로 일

자리 동학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률은 세

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일자리 소멸률은 서울, 광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속사업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

리 재배치율 사이에는 강한 부(-)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체들의 생존 및 이를 포함한 일

자리 변동의 지속률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창업만을 지원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진입사업체들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

다. 업력이 길지 않은 사업체가 일자리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

하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업력이 일자리 변동에 기여

하는 정도의 차이가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창출 및 순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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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젊은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

서 지역별로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별 인구 

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일자리 창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가 사람을 따른

다.”는 ‘공급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소멸을 감소시킴으로

써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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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기업 및 사업체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고용의 확장 및 축소, 그리

고 시장 진입 및 퇴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기업 또는 사업체 수

준에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

러한 일자리 변동은 다시 노동시장을 넘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 또는 사업체의 동태적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자리의 구조 및 변동, 그리고 그 변화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의 변동을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복잡한 현

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

자리의 구조 및 변동, 그리고 그 특징들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

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확장 및 축소, 진입 및 퇴출이라는 기업-동태적

(firm-dynamic) 연구가 필수적이다. 

한편, 노동시장 전체 또는 산업부문별 고용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고

용의 순변동을 대부분 활용한다. 하지만, 노동시장 전체 또는 일부 산업

부문별로 고용의 순변동은 적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기

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가 경제 전체 및 산업부

문 내에서 활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부문 내에

서 매우 활발하게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진입 및 퇴출, 확장 및 축소 

등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이었

다면 일자리의 순변동은 낮은 수준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

안한다면, 단순히 노동시장 전체 또는 산업 수준에서의 총 고용변동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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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일자리 변동을 정확하

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총 고용변동을 야기하는 기

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소멸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경제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구조는 어떠하며, 이러한 일자리 변동을 야기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일자리 변

동 구조 및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일자리 변동을 지역 단위로 살

펴봄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변동 구조의 특징 및 상호간 주고받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지리적 면적이 아주 넓지는 않

기에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등이 상이하고, 특히 수도권 

집중 및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바, 기업 또는 사업체 

수준의 동학을 바탕으로 일자리 변동의 특징을 지역별로 규명하는 것이 

향후 지역 차원의 고용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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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측정방법1)

제1절 일자리 변동의 구조

신고전파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표적 기업은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an 

infinitely lived firm)’이다. 따라서 신고전파 노동수요 이론에서는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또는 사업체)들이 외적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규모의 팽창

(expansion)과 축소(contraction)를 되풀이하는 행태(behavior)만을 고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업들의 행태는 기존 기업의 확장이나 

축소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생성(birth)과 기존 기업의 소멸(death)이

라는 불연속적(discontinuous) 현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원히 생존하는 기업’을 가정하는 노동시장 이론과 이에 근거

하여 추정되는 분석결과는 기업의 생성 또는 소멸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

리 창출․소멸의 과정 및 정도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업장의 생성․소멸이라는 불연속적 현상을 고려하

지 않는 일자리 구조 및 성격에 대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설계되는 노동

시장정책들의 유용성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

1) 본 장의 내용인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측정 방법은 전병유․김혜원(2003) 및 윤윤

규․고영우(2009)의 관련 내용을 차용하여 작성되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들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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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경제 전체 또는 어떤 산업으로는 고용의 순변화(net employment 

changes)가 작다고 해도, 이것이 활발한 사업체의 생성․소멸 및 확장․

축소 현상에 따른 일자리 창출․소멸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면, 단순히 

전체 고용의 변화만으로는 사업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이처럼 어떤 시점에 기존 사업체의 확장과 축소, 사업체의 도산․소멸

과 창업이 함께 이뤄지면서 사업체 수준에서 일자리 팽창과 축소, 일자리 

창출과 소멸 현상이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다시 경제 전체 및 산업 

수준에서 일자리 변동의 규모, 구조 및 성격에서의 변화 등 노동시장 전

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생성․소멸이라는 동태

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자리의 구조 및 성격 변화를 파악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일자리 변화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실의 복잡한 현상을 정

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2-1]은 이상의 논의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사업체의 팽창․

축소 및 생성․소멸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소멸 및 변동의 구조

를 제시한다. 일자리의 전체 흐름(gross job flow)은 다음의 4개 요소로 

구성된다:① 새로운 사업체의 생성(birth)에 기인하는 일자리 창출( ), 

[그림 2-1]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구조

자료:윤윤규․고영우(2009)에서 재인용.

E

일자리

창출

G

순고용변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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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사업체 성장(growth)에 기인하는 일자리 창출(), ③ 기존 사업

체 축소(contraction)에 기인하는 일자리 소멸( ), ④ 사업체 소멸(death)

에 기인하는 일자리 소멸( ). 이들 4개의 구성요소와 순고용변화( , net 

employment changes) 사이에는 다음의 항등식(identity) 관계가 성립된

다. 

       

제2절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측정

1. 일자리 변동의 제 개념

일자리의 변동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일자리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자주 사용되는 일자리(job)는 사업체(또는 기업)에서 근로자에 의해 

채워진 고용지위를 의미한다(Davis et al., 1996). 

앞서 논의하였듯이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수는 시간에 따라 변동

하고, 그 순변동량의 배후에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자리 수의 순변동량만으로 일자리의 변동

을 평가․분석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으

로 1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시점에 100개의 일

자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년 후인 2014년 기준으로 

11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같은 시점에 110개의 일자

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2014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1년 

동안 일자리의 수가 10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일자리 수의 변동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2013년)에 존재하였던 100개의 일자리에 더하여 10개의 일자리가 추가

로 늘어난 것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2014년 사이에 40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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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30개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10개의 일

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또는 1년 동안에 70개의 일자리

가 새로이 생성되면서 동시에 60개의 일자리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일자리의 순증가는 똑같이 10개로 된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에 주어진 일자리의 순증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자

리 창출량과 소멸량의 조합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자리 수의 순변동량만을 보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또는 노동

수요 측면에서 실제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

렵게 만든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10개의 일자리 순증가 이면에는 40개의 

일자리 창출과 30개의 일자리 소멸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합하면  1년 동

안에 총 70개의 일자리가 변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0개 일자리의 총 변

동량 중에서 실제 순변동량 10개를 뺀 60개의 일자리 수 변동은 거시경제

적 요인에 의한 일자리 변동의 필요를 넘어서서 사업체별 이질성에 의해 

야기된 일자리 수 변동량, 즉 초과일자리 변동량이라 할 수 있다. 

일자리의 변동에 덧붙여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도 존재한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신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사라

져서 해고되었거나, 둘째, 기존 일자리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를 옮겼거나, 셋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이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이동하는 위의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첫 번

째와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일자리의 창출․

소멸량이 근로자의 일자리 이동량의 최소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과일자리 변동량은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취업상태와 실업상태 사이

의 노동이동의 최댓값이 된다. 위의 예로 다시 설명하면, 만약 창출된 40

개의 일자리가 모두 실업자로 충원되고 소멸된 30개의 일자리를 떠난 근

로자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취업상태와 실업상태 사

이에 이루어진 노동이동량의 수준은 초과일자리 변동량과 일치한다. 그

런데 실제로는 창출된 일자리가 실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취업자의 이동

으로 인해 채워질 수 있고, 소멸된 일자리에 취업했던 근로자가 기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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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총 60개 일자리가 취업상태와 실업상

태 사이에 일어나는 노동이동량의 최댓값이 되는 것이다. 

매 시점에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 중에서 큰 값으로 정의되는 최소필

요일자리 변동량은 일자리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고용상태가 변화하는 근로자 수의 최솟값이 된다. 즉, 3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개가 소멸될 경우, 이러한 일자리 변동으로 최소한 40명의 근

로자가 일자리를 옮기거나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고용상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4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0개의 일자리가 소멸

될 경우에는 최소한 4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옮기거나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고용상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상의 개념적 설명에 기초하여 일자리 변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

리하면 <표 2-1>과 같다. 그리고 [그림 2-2]에서는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일자리 변동과 관련된 이러한 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표 2-1> 일자리 변동 관련 주요 개념 정의

주요 개념 정의

일자리창출량
t시점에서 시작하거나 고용규모가 늘어난 사업체에서 

(t-1)시점과 t시점 사이에 늘어난 일자리 수의 합

일자리소멸량
t시점에서 문을 닫거나 고용규모가 축소된 사업체에서 

(t-1)시점과 t시점 사이에 감소한 일자리 수의 합

순일자리증가량
t시점에서의 일자리창출량에서 일자리소멸량을 뺀 값의 

합

일자리재배치량
t시점에서 모든 사업체의 일자리창출량과 일자리소멸량의 

합

초과일자리 변동량
t시점에서의 일자리재배치량에서 순일자리증가량의 절대

값을 뺀 값

근로자이동량 (t-1)시점과 t시점 사이에 일자리를 바꾼 근로자의 수

최소 필요 근로자 

이동량
t시점에서의 일자리창출량과 일자리소멸량 중 큰 값

자료:윤윤규․고영우(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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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개념도

자료:윤윤규․고영우(2009)에서 재인용.

2. 일자리 변동의 제 개념 정의 및 측정

먼저 기에 부문 에 속한 사업체 의 일자리 수를 라고 하자. 

이때 사업체별 일자리 창출량()과 일자리 소멸량(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i f ∆ ≧             (2-1)

  ∆ i f ∆            (2-2)

여기서 ∆는      , 즉 기와  기의 일

자리 수의 차이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의 사업체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체의 일자리가 2013년 25개에

순고용변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

일자리

창출

순팽창

=팽창-축소

K

일자리 초과변동

= 일자리 변동

- |순고용변화|

J

일자리 변동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소멸

순생성

=팽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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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4년에 30개로 늘어나 순일자리 증가가 5개로 관측되더라도, 실제로

는 사업체 내부적으로 설계직 5개, 판매부서 7개 등 총 1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동시에 경리부서에서 7개의 일자리가 소멸된 결과일 수 있다. 

즉, A라는 사업체 내에서 관찰되는 5개의 순일자리 증가는 12개의 일자

리 창출과 7개의 일자리 소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분석자료로 사용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는 위와 같

이 사업체 내부의 세분된 일자리별 고용량이 측정되지 않으며, 또한 외국

의 유사한 사업체 통계자료의 경우도 대부분 그러하다. 이러한 분석자료

상의 한계로 인해 사업체 수준에서는 일자리 변동량이 일자리 창출 또는 

소멸 중 하나로만 관측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일자리 변동의 측정은 사업

체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사업체의 일자리 규모()를 다음과 같이 기와  기의 

일자리 수의 평균값으로 정의한다. 



   
         (2-3)

대부분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는 일자리 변동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의 일자리 창출량 및 소멸량을  기의 일자리 수로 나누기보다는 기

와  기의 일자리 수의 평균값인 로 나누어주는 방법을 사용한

다. 이것은 기의 일자리 변동량을  기의 일자리 수로 나누는 일반적

인 증가율 계산방법과 비교하여 신규 진입하는 사업체와 퇴출되는 사업

체의 일자리 변동률이 무한대의 값 또는 음의 무한대 값이 아니라 +2 또

는 -2의 값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변동률과 통합적으

로 다루기 편리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정의된 몇 가지 개념을 사용하면 다양한 일자리 변동률 지표

를 측정할 수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은 

각각 일자리 규모()에 대한 일자리 창출량()과 일자리 소멸량( )

의 비율로 정의된다.2)

2) 이하에서 제시되는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등 대부분의 일자리 변동비율 값들은 

이후 제시되는 식의 값에 100을 곱하여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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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4)

기의 진입사업체는  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기에 존재하는 

사업체로 정의된다. 이 경우  기의 일자리량,     이므

로 평균 일자리량, 는 가 되며, 따라서 기 진입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은 2의 값을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 기에는 존

재하였으나 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로 정의되는 기 퇴출사업체

의 경우, 기의 일자리량,   이므로 평균 일자리량,  는 

   가 되어 기 퇴출사업체의 일자리 소멸률()은 2의 값

을 갖는다. 

다음으로 개별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을 경제 전체 수준에서 집계한 집

계적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



∈


  
∈



∈


        (2-5)

여기서 는 경제 전체에 속하는 사업체 전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집계

적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을 사용하면, 경제 전체

에서 집계적 순일자리 증가율(), 그리고 일자리량이 얼마나 변동하는

지를 측정하는 집계적 일자리 재배치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2-6)

             (2-7)

위의 식 (2-6)과 (2-7)로부터 알 수 있듯이, 순일자리 증가율()이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해도 일자리 재배치율()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률이 0.25, 소멸률이 0.2인 경우와 일자리 창출

률이 0.07, 소멸률이 0.02인 경우, 순일자리 증가율()은 0.05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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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계산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일자리 재배치율은 0.45이고, 후자는 

0.09에 불과하다.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되고 소

멸되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소멸이 거의 없는 경제 모두 순일자리 증가

율은 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순일자리 증가율은 경제 내의 일자리 변동의 

동태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일

자리재배치율에 대한 분석은 순일자리 증가율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일자리 변동 규모에서 경제 전체에 필요한 순일자리 증가분을 제

외하고 초과로 이루어진 일자리 변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초과일

자리 변동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2-8)

초과일자리 변동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앞에서 언급했

던 예를 통해 다시 설명하자. 2013～2014년 동안 총 일자리가 100개에서 

110개로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이 각각 40개와 30개였다고 하

면,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는 10개만큼의 일자리가 생성됐지만 경제 내부

에서는 총 70개만큼의 일자리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동된 70개의 일자리, 즉 일자리 재배치량 가운데 10개는 경기확장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요구된 고용증가, 즉 순일자리 증

가량으로, 그리고 나머지 60개의 일자리는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일자리 

변동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초과일자리 변동률은 이러한 60개 일자

리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집계적 최소필요근로자 이동률()은 매년도 일자리 창출률과 소

멸률 중에서 큰 값으로 측정되는데, 이는 경기변동 등의 원인에 의해 직

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변동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근로자 이동이 야

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          (2-9)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체의 특성(산업 등) 및 부분

적으로는 일자리의 특성(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전체 사업체(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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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내부의 일자리)를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서 부문 간 일자리 변동의 특

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로 집계된 일자리 변동의 제 

개념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앞서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

여 일자리 변동의 제 비율들을 도출한 것과 동일하다. 

부문 에 속한 사업체의 집합을 라 하면, 부문 의 일자리 창출량

(), 일자리 소멸량(), 일자리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
 (2-10)

위의 식 (2-10)에서 정의된 개념들을 사용하면, 부문별 일자리 창출률

()과 일자리 소멸률(),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일

자리 변동 비율, 즉 순일자리 증가율(), 일자리 재배치율(), 

초과일자리 변동률() 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2-11)

부문별 일자리 변동 비율들을 계산함에 있어 몇 가지 점을 지적할 필

요가 있다.  시점에 부문 에 속했던 사업체가 t시점에서는 부문 

  ≠  에 속한 경우, 이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이 부문 에서의 일

자리 변동인지 부문 에서의 일자리 변동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t시점과  시점에서 

사업체의 부문을 동일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치형 자료가 분류 기준인 경우에는 각 사업체가 속하는 부문을 

해당 사업체의 t기와  기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사

업체 규모에 따른 분류를 할 경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의 규모가  기에는 8인으로 1그룹(5인 이상 10인 미만)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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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기에는 16인으로 2그룹(10인 이상 20인 미만)이라면, 두 시기의 규모의 

평균값인 12를 이용하여 t기와  기 모두 2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

하였다. 이와 같이 수치형 자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부문을 구분할 경우

에는 t기와  기 사이에 부문 간 이동을 하는 사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부문을 구분하는 기준이 수치형 자료가 

아니라 범주형 자료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산업분류 및 지역분류의 경

우에는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의 시점

(기 또는  기)에 속하였던 부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3)

3.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일자리 변동이 매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평가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이라 함은, 한 번 창출

된 일자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사업체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및 

한 번 소멸된 일자리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는지를 

의미한다. 

가. 일자리 지속량의 개념

일자리 창출의 지속량은 t기에 창출된 일자리가 일정 기간 후에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일자리 소멸의 지속량은 t기에 소멸된 일자리가 일정 기간 

후에도 여전히 소멸된 채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상의 개념적인 정의를 다음의 [그림 2-3]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그림 2-3]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 기업의 일자리 수 변화를 보여주

는 것으로,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일자리의 수를 의미한다. 

3) 본 연구의 기본 연구대상 단위인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간 이동을 일종의 진입 및 

퇴출로 인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외 산업 등 기타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해

당기(기)를 기준으로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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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앞에서의 정의와 같이 t기에 창출된 일자리 수를 의미하

고, 
는 (t-1)기로부터 (t+i)기에 늘어난 일자리 수로 정의된다. 즉, t

기에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된 후, i기간 후인 (t+i)기의 일자리 수가 

(t-1)기보다 줄어들어 있다면 
의 값은 0이 되는 것이다. [그림 2-3]

의 예에서, 
이 보다 크므로 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1기간 후에 

모두 살아남아 있고, 보다 작은 
로부터 t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2기간 후인 (t+2)기에 
의 일자리 수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서 주의할 점은 
보다 큰 

에 대한 해석이다. [그림 2-3]의 예에

서, 
가 

는 물론, 보다도 크게 나타났지만, 이것이 t기에 

창출된 일자리가 3기간 후에도 모두 잔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t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이미 2기간이 지난 후인 (t+2)기에 


만큼만 살아남았으므로, 그 이후에 늘어난 일자리는 그 시점에 새로 

창출된 일자리이지 t기에 창출된 일자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3기간이 

지난 후인 (t+3)기의 일자리 지속량 역시 
이다.

[그림 2-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자리 수의 변화

t-1 t+1 t+2 t+3t 시간

일자리 수

 








자료:전병유․김혜원(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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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문 s에 속한 개별 사업체 e에서 t기에 창출

된 일자리 중 j기간 후 지속량 
 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2-12)

여기서 
            이다. 마찬가지로, 

부문 s에 속한 개별 사업체 e에서 t기에 소멸된 일자리 중 j기간 후 지속

량 
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2-13)

여기서 
             으로, (t-1)

기의 일자리 수로부터 (t+j)기에 줄어든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나.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 측정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은 t기에 창출 또는 소멸된 일자리 중 얼마나 많

은 일자리가 일정 기간 후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상대적인 비율

로 나타낸 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의 1년 지속률은 2010년

에 창출된 일자리 중 2011년에도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일

자리의 비중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일자리 소멸의 2년 지속률은 2010년

에 소멸된 일자리 중 2년 후인 2012년에도 여전히 소멸된 채 유지되고 있

는 일자리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일자리 창출의 j년 지속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 


 

         (2-14)

마찬가지로, 부문 s에 속한 개별 사업체 e에서 t기에 소멸된 일자리의 

j년 지속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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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15)

다. 집계적/부문별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 측정

일자리 창출률, 소멸률 등과 더불어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도 경제 전

체, 또는 각 부문별로 측정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체의 집

계적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2-16)


 


∈

 

        (2-17)

여기서 
는 t기에 일자리가 창출된 사업체의 집합을, 

는 t기에 일

자리가 소멸된 사업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부문별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은 다음과 같다.


 


∈


 

        (2-18)


 


∈


 

         (2-19)

여기서 
 는 t기에 일자리가 창출된 부문 s에 속한 사업체의 집합을, 


 는 t기에 일자리가 소멸된 부문 s의 사업체 집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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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특징

제1절 분석자료 구축

일자리 창출과 소멸 등의 동태적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수

준에서 종사자 수 정보가 있는 연도별 패널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

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유사한 연구에서 활

용된 대표적인 자료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

험DB’이다. 이 중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야 비로소 

사업체를 인식하여 패널자료 구축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

서 개별 사업체 인식을 위한 사업체 식별변수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했

기 때문에, 그동안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통계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통계원자료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난 5년(2010∼2014년) 동안의 사업체 ID를 

제공받음으로써 5년간의 사업체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사업체 형

태, 설립연도 등과 같은 항목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체의 생성․소멸 

및 일자리 변동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4)

4)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

제로는 연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체가 존재한다. 이 경우,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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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별 일자리 변동 분석

1. 지역별 일자리 변동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등이 상이한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일률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일자리 변동의 구조 및 성격이 어떠한 차

이를 나타내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사업체의 소재

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은 이렇게 분류된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평균 일자리 창출률은 세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소멸률의 경우에는 서울, 광주, 경기, 인

천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균 순일자리 증가율은 새롭

게 형성되고 있는 세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광주, 인

천, 경북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일자리 변동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

소 차이를 보인다(정인수 외, 2003; 윤윤규․고영우, 2009). 하지만 이것만

으로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전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각 지역별 일자리 변동률을 연도별로 정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지역별 일자리 변동률의 편차는 시간의 변화와 일

정한 관계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지역별 분석

결과가 기존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분석 대상 기간이 서로 

업체의 조사가 일시적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 조사실패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사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

었는지 여부를 연구자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퇴출사업체에 의한 일

자리 소멸이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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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역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단위:%)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증가율

일자리

재배치율

초과일자리

변동률

최소필요근로자

이동률

서울특별시 18.8 23.9 -5.1 42.7 37.6 23.9 

부산광역시 18.0 19.9 -1.9 37.9 36.0 19.9 

대구광역시 18.2 20.1 -1.9 38.3 36.4 20.1 

인천광역시 18.5 21.1 -2.6 39.6 37.0 21.1 

광주광역시 19.3 22.3 -3.0 41.6 38.6 22.3 

대전광역시 18.6 20.3 -1.7 38.9 37.2 20.3 

울산광역시 17.9 18.9 -1.0 36.8 35.8 18.9 

세종시 20.3 14.1 6.2 34.4 28.2 20.3 

경기도 19.4 21.2 -1.8 40.6 38.8 21.2 

강원도 17.3 18.5 -1.2 35.8 34.6 18.5 

충청북도 17.8 18.8 -1.0 36.6 35.6 18.8 

충청남도 18.8 19.3 -0.5 38.1 37.6 19.3 

전라북도 17.6 19.4 -1.8 37.0 35.2 19.4 

전라남도 17.2 19.1 -1.9 36.3 34.4 19.1 

경상북도 16.4 18.8 -2.4 35.2 32.8 18.8 

경상남도 17.6 19.2 -1.6 36.8 35.2 19.2 

제주도 19.3 20.3 -1.0 39.6 38.6 20.3 

전국 18.5 21.0 -2.5 39.5 37.0 21.0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시점 간의 일률적이지 않은 변화

는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고려 없이 실시되

고 있는 일률적인 고용정책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데서 기인한 것

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표 3-1>로부터 일자리 변동률들의 지역 간 편차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

는 산업적 특성과 더불어,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지역별로 고

용정책의 효과가 상이한 기인한 데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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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 3-1>의 결과로부터 일자리 변동률의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일자리 동학의 구조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연

구결과와도 일치한다(윤윤규․고영우, 2009).

[그림 3-1]은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의 분포가 다소 

퍼져 있으며, 두 변동률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경북, 전남, 강원 등은 낮은 창출률과 낮은 소멸률의 비

교적 안정적인 일자리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서울, 광주, 경기 등은 

높은 창출률과 높은 소멸률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세

종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창출률과 낮은 소멸률, 즉 상대적으로 일자리

의 순증가가 활발한 지역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1]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회귀식 기울기의 추정치는 0.0536, 표준오차는 0.5365로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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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의 분포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1]의 경우와 달리,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

치율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지표 사이의 상관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경북과 전남 지역은 낮은 순증가율과 낮은 재배치율로 비교적 일자

리 변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역이고, 충남, 제주 등은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높은 순증가율과 높은 재배치율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상

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종 지역은 순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재배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서울 및 광주 지역은 높은 재

배치율에도 불구하고 순증가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 지역별 순증가율과 재배치율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회귀식 기울기의 추정치는 -0.6117, 표준오차는 0.1977로 1%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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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역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지속사업체

(단위:%)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증가율

일자리

재배치율

초과일자리

변동률

최소필요근로자

이동률

서울특별시 13.7 14.5 -0.8 28.2 27.4 14.5 

부산광역시 11.8 11.7 0.1 23.5 23.4 11.8 

대구광역시 11.8 11.7 0.1 23.5 23.4 11.8 

인천광역시 11.9 12.0 -0.1 23.9 23.8 12.0 

광주광역시 12.3 12.9 -0.6 25.2 24.6 12.9 

대전광역시 11.9 12.0 -0.1 23.9 23.8 12.0 

울산광역시 11.9 11.6 0.3 23.5 23.2 11.9 

세종시 11.6 10.0 1.6 21.6 20.0 11.6 

경기도 12.7 12.4 0.3 25.1 24.8 12.7 

강원도 11.6 11.4 0.2 23.0 22.8 11.6 

충청북도 11.9 11.4 0.5 23.3 22.8 11.9 

충청남도 12.2 11.5 0.7 23.7 23.0 12.2 

전라북도 11.6 12.1 -0.5 23.7 23.2 12.1 

전라남도 11.7 12.3 -0.6 24.0 23.4 12.3 

경상북도 11.1 11.8 -0.7 22.9 22.2 11.8 

경상남도 11.3 11.5 -0.2 22.8 22.6 11.5 

제주도 12.5 13.1 -0.6 25.6 25.0 13.1 

전국 12.4 12.6 -0.2 25.0 24.8 12.6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체가 시장에 새롭게 진입

함으로써 창출된 일자리와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소멸된 일자리의 효과

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과거(t-1기)와 현재(t기) 모두 존재하

는 지속사업체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진입과 퇴출사업체

를 제외한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지속사업체의 평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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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수준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진입과 퇴출

사업체를 고려한 전체 사업체에 비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달리, 순일자리 증가율이 미약하게

나마 양수(+)로 추정되는 지역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

사업체의 평균 일자리 창출률은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소멸률은 서울, 제주, 광주 등지에

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일자리 증가율은 세종 및 충남 지역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 경북, 광주, 제주 등의 지역에 있는 지속사업체

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순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은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지역별로 보여

주고 있다. 앞선 전체 사업체의 경우와 달리,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

멸률의 분포가 다소 퍼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두 변동률 간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하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북, 전남, 강원 지역 외에도 세종 

지역 역시 낮은 창출률과 낮은 소멸률의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 광주, 경기, 제주 등은 높은 창

출률과 높은 소멸률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체 사업체

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대동소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는 지속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

율과 일자리 재배치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앞선 전체 사업체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 사이의 상관관

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경북과 경남 지역은 낮은 순증가율과 낮은 재배치율의 비교적 일자리 변

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지역이고, 경기 지역은 높은 순증가율과 

높은 재배치율을 나타내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은 지속사

업체의 경우 역시 순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재배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서울, 제주, 광주 등의 지역은 높은 

재배치율에도 불구하고 순증가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역시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특징과 유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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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지속사

업체

  주 :회귀식 기울기의 추정치는 1.2043, 표준오차는 0.2599로 1%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4] 지역별 순증가율과 재배치율 분포(2011～2014년 평균):지속사업체

  주 :회귀식 기울기의 추정치는 -0.2492, 표준오차는 0.0885로 5%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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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구조(2011～2014년 평균)

(단위:명, %)

일자리창출 비중 일자리소멸 비중

창출량

진입

사업체

창출

지속

사업체

확장

소멸량

퇴출

사업체

소멸

지속

사업체

축소

서울특별시 826,799 33.7 66.3 1,049,883 44.2 55.8 

부산광역시 223,500 39.7 60.3 246,876 45.7 54.3 

대구광역시 147,923 40.7 59.3 163,326 46.2 53.8 

인천광역시 157,034 41.4 58.6 178,719 48.0 52.0 

광주광역시 97,166 42.1 57.9 112,182 47.2 52.8 

대전광역시 94,817 41.6 58.4 103,584 45.8 54.2 

울산광역시 81,280 38.8 61.2 86,024 43.1 56.9 

세종시 10,617 46.5 53.5 7,582 29.0 71.0 

경기도 767,440 40.3 59.7 840,585 46.5 53.5 

강원도 88,846 37.5 62.5 94,936 42.4 57.6 

충청북도 99,037 38.1 61.9 104,822 43.4 56.6 

충청남도 137,599 40.3 59.7 141,879 44.4 55.6 

전라북도 103,857 39.3 60.7 114,406 42.0 58.0 

전라남도 101,399 36.5 63.5 113,146 39.9 60.1 

경상북도 156,100 37.4 62.6 178,571 41.1 58.9 

경상남도 214,229 40.9 59.1 233,543 44.7 55.3 

제주도 40,661 40.2 59.8 42,618 40.2 59.8 

전국 3,345,634 38.4 61.6 3,810,783 44.8 55.2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자리 변동률은 지역별로 일정한 상관관

계 없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일자리 변동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3>은 일자리 변동의 구조를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해당 지역의 총 일자리 창출량 중 진입사업체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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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이 많이 높고, 광주, 대전, 인천 등의 지역에

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울지역은 진입사업체에 의

한 창출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세종시를 비롯한 

광주, 대전, 인천 등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업체의 생성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사업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서울지역

에서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체로부터 비롯되는 일자리 창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찾아낼 수 있다. 

반대로, 일자리 소멸량 중 퇴출사업체에 의해 소멸되는 일자리가 차지

하는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

적으로 높다는 것을, 그리고 세종, 전남, 제주 등지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

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및 집중성

가.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지속성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업체에 의해 창출된 일

자리의 비중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4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체에 의

한 일자리 소멸량의 비중 역시 40%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진입사업체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고 바로 퇴출됨으로써 

많은 양의 일자리 소멸을 야기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것을 확

인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시장에 진입한 사업체들이 이후 얼마나 

시장에서 생존하는지를 측정해 보았다. <표 3-4>는 진입사업체들의 연

간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

분 시장에 진입한 다음 연도에는 약 70～75% 정도가 생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체들의 퇴출이 

발생하여, 2년 생존율은 대략 50%대, 즉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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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3년 생존율은 약 4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업체 중 3년 동안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약 40%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4> 지역별 진입사업체 생존율

(단위:개, %)

2011년 진입 2012년 진입

사업체 

수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사업체 

수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서울특별시 71,013 72.4 53.2 39.6 91,670 74.0 52.1 

부산광역시 22,649 74.5 55.8 43.1 30,897 74.2 53.8 

대구광역시 16,954 75.0 56.4 42.3 22,331 74.6 52.2 

인천광역시 16,479 72.4 51.9 39.7 23,893 70.2 50.4 

광주광역시 10,109 74.7 54.4 40.2 14,732 74.2 52.4 

대전광역시 10,718 72.7 52.6 40.3 14,383 73.0 51.4 

울산광역시 7,499 73.9 55.2 43.6 9,897 76.7 54.1 

세종시 - - - - 694 74.6 55.0 

경기도 77,274 72.7 53.7 41.4 101,459 73.4 52.3 

강원도 9,940 76.5 59.2 47.3 13,868 76.9 57.1 

충청북도 10,181 73.4 55.0 42.7 14,411 76.1 54.8 

충청남도 12,805 73.2 54.8 43.2 16,011 75.7 55.6 

전라북도 11,298 75.2 56.5 43.5 14,718 75.4 55.2 

전라남도 9,685 78.1 61.9 49.4 12,755 77.6 56.9 

경상북도 16,083 76.3 59.1 46.7 21,237 76.8 56.6 

경상남도 21,720 75.6 57.1 44.3 29,279 75.1 53.9 

제주도 3,693 77.3 60.2 47.6 5,882 77.9 58.5 

전국 328,100 73.9 55.1 42.3 438,117 74.4 53.3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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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평균 지속률(2011～2012년 평균)

(단위:%)

전체 사업체 지속 사업체

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일자리창출 일자리소멸

1년 2년 1년 2년 1년 2년 1년 2년

서울특별시 54.6 37.8 86.1 80.9 50.2 34.7 76.4 67.5 

부산광역시 58.1 39.7 84.2 79.1 52.8 34.8 72.1 62.9 

대구광역시 58.0 40.2 84.5 79.2 51.6 34.9 72.4 63.0 

인천광역시 55.3 38.1 84.9 79.8 48.7 32.7 72.9 63.8 

광주광역시 56.2 38.3 85.2 80.4 50.9 34.0 73.4 65.0 

대전광역시 58.0 41.6 84.7 79.8 53.0 38.2 73.6 65.2 

울산광역시 56.6 40.3 78.3 73.5 49.8 35.5 64.9 57.3 

세종시 61.2 44.8 69.7 61.3 55.7 38.6 69.7 61.3 

경기도 56.9 39.8 85.1 80.1 51.3 35.3 73.3 64.4 

강원도 59.5 42.3 83.8 77.4 53.8 37.2 72.8 62.1 

충청북도 58.6 41.3 83.8 77.9 52.8 36.4 72.6 62.8 

충청남도 58.0 42.9 85.0 79.9 49.9 34.6 73.3 64.2 

전라북도 56.3 39.7 83.9 78.0 49.8 34.2 73.5 63.9 

전라남도 56.3 39.7 83.1 77.1 50.2 34.3 73.1 63.5 

경상북도 58.0 40.8 83.6 77.8 52.1 35.8 73.0 63.7 

경상남도 56.8 39.8 83.9 78.1 50.4 35.0 72.6 62.8 

제주도 57.9 41.7 83.5 75.3 50.8 35.4 73.9 61.1 

전국 56.6 39.6 84.8 79.5 51.0 35.0 73.8 64.7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본 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과 2012

년 발생한 일자리 변동에 대한 1년 및 2년 지속률을 측정하였다. <표 

3-5>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에 새롭게 변동된 일자리는 두 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시점에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기에도 존재

하던 지속사업체에서 확장된 일자리와 기에는 존재하지 않던 진입

사업체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나뉜다. 또한, 소멸된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

로, 지속사업체에서 축소된 일자리와 퇴출사업체에 의해 소멸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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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퇴출사업체의 소멸 지속률은 100%이므로, 지

속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멸 지속률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측정된 

값보다 작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5>에 제시되어 있는 지속률 결과로부터, 앞서 유추한 바와 같이 

지속사업체에 의한 소멸 지속률이 전체 사업체의 소멸 지속률보다 낮다

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창출 지속률이 소멸 

지속률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1년 만에 바로 약 40% 이상 사라지고, 2년 후에는 60%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소멸된 일자리는 지속사업

체에서조차 2년이 지나도 60% 넘는 일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및 충청도 지역에서 창출 지속률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 광주, 경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

멸 지속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

일자리 변동이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지, 아니

면 일부 사업체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시

사점을 제기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충격 및 생산성충격에 사업체

가 반응하여 유발되는 노동수요의 변화가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점진적으

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폭적으로 조

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 일자리 변동량 중에서 대규모의 일자리 변동이 차지

하는 비중과 소규모 일자리 변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고용조정을 하는 사업체의 비중과 소규모 조

정을 하는 사업체의 비중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을 비교분석하

고자 한다.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량과 

소멸량 총량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고용조정 그룹으로 분류된 구성

비를 비교하고자 한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사업



30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체의 일자리 변동에서 창출률과 소멸률이 각각 0.2 이하인 경우가 창출량

과 소멸량을 설명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약 6.7～9.9% 정도로 상당히 작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6>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2011～2014년 평균):전체 사업체

(단위:%)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창출률

[-2,-1) [-1,-0.2) [-0.2,0) (0,0.2] (0.2,1] (1,2]

서울특별시 50.7 42.1 7.2 8.7 47.9 43.4 

부산광역시 47.9 44.1 8.0 9.1 47.8 43.1 

대구광역시 49.0 43.7 7.3 8.3 48.1 43.6 

인천광역시 51.1 41.0 7.9 9.5 44.8 45.7 

광주광역시 51.0 42.3 6.7 7.6 44.6 47.8 

대전광역시 51.0 41.7 7.3 8.2 43.1 48.7 

울산광역시 49.8 42.5 7.7 8.9 43.7 47.4 

세종시 41.2 49.5 9.3 7.8 41.0 51.2 

경기도 48.2 43.2 8.6 9.9 45.7 44.4 

강원도 45.5 47.1 7.4 8.0 49.8 42.2 

충청북도 47.5 44.4 8.1 9.2 46.0 44.8 

충청남도 46.6 45.5 7.9 9.1 46.5 44.4 

전라북도 48.2 44.5 7.3 8.3 48.0 43.7 

전라남도 43.8 48.6 7.6 8.8 51.3 39.9 

경상북도 45.8 46.1 8.1 9.1 47.4 43.5 

경상남도 47.4 44.4 8.2 9.3 46.3 44.4 

제주도 44.6 47.3 8.1 8.5 47.1 44.4 

전국 48.6 43.6 7.8 9.0 46.8 44.2

  주:집중도 분석을 위해 일자리 변동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창출률

과 대비하기 위해 소멸률을 음수(-)로 표시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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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지역별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2011～2014년 평균):지속사업체

(단위:%)

일자리 소멸률 일자리 창출률

(-2,-1) [-1,-0.2) [-0.2,0) (0,0.2] (0.2,1] (1,2)

서울특별시 7.2 79.3 13.5 14.4 79.3 6.3 

부산광역시 4.6 80.8 14.6 15.3 80.3 4.4 

대구광역시 4.8 81.7 13.5 14.1 81.5 4.4 

인천광역시 5.5 79.2 15.3 16.6 78.5 4.9 

광주광역시 6.1 81.0 12.9 13.7 80.5 5.8 

대전광역시 5.2 80.7 14.1 15.2 80.0 4.8 

울산광역시 5.3 80.2 14.5 16.0 79.1 4.9 

세종시 4.6 80.4 15.0 15.0 79.2 5.8 

경기도 5.5 78.9 15.6 16.9 78.1 5.0 

강원도 4.4 82.6 13.0 13.3 82.6 4.1 

충청북도 5.0 80.4 14.6 15.9 79.5 4.6 

충청남도 5.4 80.7 13.9 15.6 79.5 4.9 

전라북도 5.5 81.1 13.4 14.0 81.2 4.8 

전라남도 5.1 82.0 12.9 13.9 81.3 4.8 

경상북도 5.4 80.5 14.1 15.4 80.0 4.6 

경상남도 4.9 80.3 14.8 16.0 79.5 4.5 

제주도 5.2 81.1 13.7 14.6 80.8 4.6 

전국 5.7 80.0 14.3 15.3 79.6 5.2

  주:집중도 분석을 위해 일자리 변동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창출률

과 대비하기 위해 소멸률을 음수(-)로 표시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진입 및 퇴출사업체를 제외한 지속사업체만으로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

을 살펴보면, 창출률과 소멸률이 0.2 이하인 경우가 창출량과 소멸량을 

설명하는 비율이 약 12.9～16.9% 정도로 전체 사업체의 경우보다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집단(변동률 

1 초과 2 미만)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규모 

고용조정의 대부분이 진입 및 퇴출에 의한 것이고, 진입 및 퇴출은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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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 2의 변동률로 측정될 뿐,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소

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고용조정이 수치에서 보여주

는 것만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소멸률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과 광주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소멸률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과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인천,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소규모 창출률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광주, 세종 등지에서 대규모 창출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업체 특성별 일자리 변동의 특징

지금까지 전체 또는 지속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변동을 분석

한 결과, 순일자리 변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소

멸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사업체 규모별, 

업력별, 산업별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의 패턴이 지역 권역별로 어

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체 규모의 변동을 고

정하기 위해, t기와 (t-1)기의 평균 일자리 수를 사업체 규모로 정의하였

다. 이렇게 정의된 사업체 규모를 총 8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규모 그룹

별 일자리 변동을 측정하였다. <표 3-8>은 사업체 규모를 총 8개의 집단

으로 구분하여 각 규모별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한 결과를 지역 권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재배치율이 작아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만, 권역별로 대규모 사업체에서도 일자리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적으로 산업구조 및 

사업체 규모 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부터 전반적

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아져 일자리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순일자리 증가율은 

사업체의 규모가 작은 수준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적으로 감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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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순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

업체 규모와 순일자리 증가율 사이에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형성된다는 

기존 연구들(전병유·김혜원, 2003; 윤윤규·고영우, 2009)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단위:%)

5인

미만

5～ 

10인

10～ 

20인

20～ 

50인

50～ 

100인

100～ 

300인

300～ 

500인

500인 

이상

수도권

A 27.8 20.9 18.6 16.4 13.2 13.0 14.9 10.8 

B 31.8 24.0 22.7 20.0 15.8 16.3 16.5 13.8 

A-B -4.0 -3.1 -4.1 -3.6 -2.6 -3.3 -1.6 -3.0 

충청권

A 26.0 20.1 18.2 16.5 12.2 12.6 11.5 12.7 

B 27.4 21.9 20.9 18.1 12.9 12.1 10.5 10.6 

A-B -1.4 -1.8 -2.7 -1.6 -0.7 0.5 1.0 2.1 

호남권

A 24.7 19.5 18.4 16.2 12.2 10.6 10.8 6.9 

B 27.1 22.5 21.9 19.1 13.3 12.8 13.3 5.4 

A-B -2.4 -3.0 -3.5 -2.9 -1.1 -2.2 -2.5 1.5 

대경권

A 24.0 19.1 18.0 15.1 11.1 10.7 10.3 7.3 

B 26.4 21.7 20.7 17.7 12.3 12.8 10.7 8.2 

A-B -2.4 -2.6 -2.7 -2.6 -1.2 -2.1 -0.4 -0.9 

부울경권

A 25.1 20.0 18.7 16.4 12.2 12.2 12.5 7.4 

B 27.5 22.1 22.0 18.8 12.6 12.3 10.9 7.4 

A-B -2.4 -2.1 -3.3 -2.4 -0.4 -0.1 1.6 0.0 

강원 

제주권

A 24.0 18.3 16.7 14.1 10.8 11.4 11.3 11.1 

B 25.0 20.5 18.9 15.7 11.9 11.3 10.0 9.5 

A-B -1.0 -2.2 -2.2 -1.6 -1.1 0.1 1.3 1.6 

전국

A 26.3 20.3 18.4 16.1 12.5 12.4 13.4 10.0

B 29.2 23.0 22.0 19.1 14.2 14.5 14.2 11.5

A-B -2.9 -2.7 -3.6 -3.0 -1.7 -2.1 -0.8 -1.5

  주:각 권역별로 A는 일자리 창출률, B는 일자리 소멸률을 의미하며, (A-B)는 순일

자리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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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업력별로 일자리 변동률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

았다. 지역 권역에 상관없이 사업체의 업력이 길수록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순일자리 

증가율의 경우에는 업력이 길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수도권에서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사업체 업력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단위:%)

1～2년 3～4년 5～6년 7～8년
9～

10년

11～

12년

13～

15년

16년 

이상

수도권

A 16.1 14.2 13.7 13.3 12.5 12.1 12.0 9.9 

B 36.3 30.7 27.2 24.0 22.3 21.1 20.2 16.1 

A-B -20.2 -16.5 -13.5 -10.7 -9.8 -9.0 -8.2 -6.2 

충청권

A 15.4 12.8 12.1 12.2 11.6 11.4 11.1 9.4 

B 32.3 28.0 24.5 22.0 19.0 18.5 17.5 12.3 

A-B -16.9 -15.2 -12.4 -9.8 -7.4 -7.1 -6.4 -2.9 

호남권

A 15.0 13.0 12.2 11.8 11.9 11.6 11.0 9.2 

B 34.6 28.5 24.7 22.8 20.0 19.6 18.5 13.5 

A-B -19.6 -15.5 -12.5 -11.0 -8.1 -8.0 -7.5 -4.3 

대경권

A 15.0 12.8 11.5 11.6 11.3 11.4 10.5 8.4 

B 33.6 27.6 24.5 21.6 19.5 18.4 16.8 12.7 

A-B -18.6 -14.8 -13.0 -10.0 -8.2 -7.0 -6.3 -4.3 

부울경권

A 14.5 12.6 12.0 11.5 11.7 11.3 10.4 9.0 

B 34.3 28.2 23.4 21.2 20.2 18.1 16.5 12.4 

A-B -19.8 -15.6 -11.4 -9.7 -8.5 -6.8 -6.1 -3.4 

강원 

제주권

A 14.8 12.4 12.4 11.2 11.3 11.2 11.1 9.8 

B 31.7 27.8 23.6 20.8 19.6 18.6 17.8 13.0 

A-B -16.9 -15.4 -11.2 -9.6 -8.3 -7.4 -6.7 -3.2 

전국

A 15.5 13.5 12.9 12.6 12.1 11.8 11.4 9.5

B 35.0 29.4 25.7 22.9 21.1 19.9 18.7 14.4

A-B -19.5 -15.9 -12.8 -10.3 -9.0 -8.1 -7.4 -4.9

  주:각 권역별로 A는 일자리 창출률, B는 일자리 소멸률을 의미하며, (A-B)는 순일

자리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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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산업별 일자리 변동(2011～2014년 평균)

(단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사회/개인/

공공/기타

수도권

A 16.5 15.5 14.2 22.0 24.9 18.1 

B 20.0 18.4 21.4 34.4 26.8 20.2 

A-B -3.5 -2.9 -7.2 -12.4 -1.9 -2.1 

충청권

A 14.6 15.7 13.6 24.9 25.2 16.5 

B 19.6 15.1 18.7 36.7 25.2 16.1 

A-B -5.0 0.6 -5.1 -11.8 0.0 0.4 

호남권

A 19.4 14.3 13.7 24.6 24.3 15.4 

B 20.6 14.9 20.4 36.3 25.2 16.0 

A-B -1.2 -0.6 -6.7 -11.7 -0.9 -0.6 

대경권

A 16.7 13.8 12.3 24.5 23.6 15.7 

B 25.2 15.1 17.6 36.8 25.0 16.5 

A-B -8.5 -1.3 -5.3 -12.3 -1.4 -0.8 

부울경권

A 16.2 13.9 13.5 26.2 23.9 16.6 

B 21.3 15.2 17.6 33.5 24.8 17.1 

A-B -5.1 -1.3 -4.1 -7.3 -0.9 -0.5 

강원 

제주권

A 22.5 14.7 11.6 23.5 23.2 15.0 

B 25.9 15.8 16.6 31.4 23.1 14.7 

A-B -3.4 -1.1 -5.0 -7.9 0.1 0.3 

전국

A 18.0 14.9 13.8 23.5 24.5 17.1

B 22.0 16.6 20.0 34.8 25.8 18.3

A-B -4.0 -1.7 -6.2 -11.3 -1.3 -1.2

  주:각 권역별로 A는 일자리 창출률, B는 일자리 소멸률을 의미하며, (A-B)는 순일

자리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표 3-10>은 산업을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변동률을 계산한 

결과를 권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 권역에 상관없이, 지난 4년 동안 평

균적으로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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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창출과 소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순일자리 증가율

은 건설업 부문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반면,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에

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즉 일자리 재배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 부문은 대부분의 권역

에서 광공업 부문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제주권역의 경우에는 전

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제3절 시군구 단위 일자리 변동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지역별 일자리 변동률을 지역을 보다 세분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구 단위로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하였다. 지역고용정책의 주체로서 점

차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정책을 실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수도권 일자리 변동:서울․인천․경기

[그림 3-5]는 서울지역의 구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의 일자리 변동률이 1사분면에 존재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구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대부분 큰 수준임을 의미한다. 강남구, 마포구, 관악

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일자리 변동이 있었던 반면, 종로구와 영등

포구 등에서는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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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울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6]은 인천광역시의 구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인천의 경우에는 앞선 서울보다 분포가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중구 및 동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작

은 규모의 일자리 변동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7]은 경기도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경기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일자리 창

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 및 하남시, 수원시의 경우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일

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천시, 이천시, 여주시 등은 상대적으로 일

자리 변동이 안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 역시 다른 수

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 수준의 일자리 변동률보다 높은 수준

인 시군이 상당수 존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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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인천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7] 경기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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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권 일자리 변동:대전․세종․충북․충남

[그림 3-8]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일자리 창출률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상당

히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의 5개 구 중 3개 구(중구, 서구, 유성구)에서도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률이 측정되었다. 이로부터, 중구와 

서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대

덕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안정적 노동시장

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3-8] 대전․세종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9]는 충청북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충청북도에 속한 시군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분포

는 다소 넓게 퍼져 있기는 하지만 양(+)의 상관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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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충북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확인되었다. 청주시에서의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옥천

군, 보은군, 음성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일자리 창출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진천군이며, 일자리 소멸률이 가

장 낮은 지역은 옥천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군에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창출률과 낮은 소멸률을 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은 충청남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충청남도에 속한 시군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분포는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당진시, 계

룡시, 금산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 예산군, 서천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자리 창출률은 당진시에서 가장 높고 부여군에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소멸률은 금산군에서 가장 높고 청양군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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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충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충청남도 지역의 일자리 변동률 수준은 

대체로 전국 평균 수준과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호남권 일자리 변동:광주․전북․전남

[그림 3-11]은 광주광역시의 구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광주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분포는 상당히 넓게 퍼

져 있어서, 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광주광역시 내 5

개 구가 모두 1사분면에 위치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광주광역시의 일자리 변동률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모두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률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수준과 상당한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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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광주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12]는 전라북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전라북도의 모든 시군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만 분포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무주군과 전주시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

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 변동이 발생하는 시군이 더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림 3-13]은 전라남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전라남도에 속한 시군 지역들은 상당수가 3사분면(낮은 창출률

과 낮은 소멸률)에 위치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남 지역의 일자

리 변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도시 지역보다는 농

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일

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반면, 순천시와 완도군의 경우에는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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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13] 전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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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경권 일자리 변동:대구․경북

[그림 3-14]는 대구광역시의 구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수성구 등에서는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발생하

고 있는 반면, 달성군에서는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일자리 창출률은 중구에서 가장 높고 서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 소멸률은 중구에서 가장 높고 달성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14] 대구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15]는 경상북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경상북도에 속한 시군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의 

분포는 다소 넓게 퍼져 있기는 하지만 양(+)의 상관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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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경북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확인되었다. 군위군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한 반면, 청송군, 고령군, 예

천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의 

대부분 시군에서는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위군이고 가장 낮

은 지역은 청송군이었으며, 소멸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양군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고령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부울경권 일자리 변동:부산․울산․경남

[그림 3-16]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구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

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사분면보다는 1사분면에 많은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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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부산․울산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일

자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상

당히 높은 창출률과 소멸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바, 일자리 변동이 아

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장군의 경우, 일자리 창

출률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자리 소멸률은 상대적으

로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소멸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은 경상남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

고 있다. 통영시와 고성군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아주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동군, 밀양시 등에서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

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일자리 소멸률이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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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경남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3-18] 강원․제주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분포(2011～2014년 평균)

  주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의 평균값은 전국 평균 수준임.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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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원․제주권 일자리 변동:강원․제주

[그림 3-18]은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의 시군별 일자리 변동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유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다른 지역들보다 제주도

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일자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은 3사분면에 위치해 상대

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5년(2010 

～2014년) 동안의 사업체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체 수준의 일자

리 동학, 즉 일자리 창출 및 소멸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변동량을 지역 단위로 집계함으로써, 지역별로 일자리 동학의 차이를 비

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번째로, 17개 광역 시도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

면, 평균 일자리 창출률은 세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자리 소멸률은 서울, 광주, 경기, 인천 지역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순일자리 증가율은 세종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광주, 인천, 경북 지역 등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역별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두 변

동률 사이에 뚜렷한 정 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분석대상을 진입 및 퇴출사업체를 제외한 지속사업체만으로 한

정하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뚜렷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과 일자리 재배치율 사

이에는 강한 음(-)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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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창출 및 소멸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자리 변동이 전반적으로 활발

하게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순일자리 증가는 빈약하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한 지역들이 대부분 대도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체들의 생존 및 이를 포함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창

업을 통한 진입사업체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진입사업체들의 절반 정도가 2년 이상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

로써, 단순히 창업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입사업체들이 시장에 연착

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기초 시군구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권역

별로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 지역

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군구의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도시 지

역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되는 특성이다. 반면,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에 속한 시군구 지역

에서는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전국 평균 수준보다 하회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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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시군구별 일자리 변동률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14.4 20.1 -5.8 19.4 22.4 -3.0 18.4 25.4 -7.0 18.1 21.5 -3.4 17.5 22.3 -4.8 

중구 11.4 21.4 -10.1 19.2 27.3 -8.1 17.9 27.7 -9.8 19.3 23.9 -4.5 16.9 25.1 -8.1 

용산구 18.0 20.8 -2.8 17.4 27.8 -10.5 19.1 22.1 -3.0 17.6 25.9 -8.3 18.0 24.2 -6.1 

성동구 15.3 20.2 -4.9 18.8 20.8 -2.0 19.6 23.0 -3.4 18.5 21.8 -3.4 18.1 21.5 -3.4 

광진구 14.9 21.0 -6.1 20.3 21.6 -1.4 20.9 22.3 -1.4 18.4 25.0 -6.7 18.6 22.5 -3.9 

동대문구 14.1 17.0 -2.9 20.7 24.7 -4.0 21.0 27.5 -6.5 20.3 24.2 -3.9 19.0 23.4 -4.3 

중랑구 15.7 16.7 -1.0 22.0 20.8 1.2 19.7 23.8 -4.1 21.3 24.3 -3.0 19.7 21.4 -1.7 

성북구 16.4 17.1 -0.6 22.2 24.2 -2.0 22.7 21.1 1.7 18.5 26.4 -7.9 20.0 22.2 -2.2 

강북구 17.3 19.3 -2.0 21.3 23.0 -1.7 20.2 23.2 -3.0 19.8 25.6 -5.9 19.6 22.8 -3.2 

도봉구 13.3 17.1 -3.9 18.8 21.3 -2.5 21.6 22.3 -0.7 18.6 21.3 -2.7 18.1 20.5 -2.4 

노원구 13.8 17.2 -3.5 18.7 22.7 -4.0 20.5 22.1 -1.6 19.6 21.4 -1.8 18.1 20.9 -2.7 

은평구 16.8 19.7 -2.9 21.1 22.6 -1.5 19.9 24.3 -4.4 19.1 25.7 -6.6 19.2 23.1 -3.8 

서대문구 13.6 13.5 0.1 21.8 25.8 -4.0 18.5 25.4 -6.9 18.6 20.2 -1.7 18.1 21.3 -3.1 

마포구 16.6 24.1 -7.6 25.4 25.7 -0.3 20.7 28.0 -7.3 20.2 23.5 -3.3 20.7 25.3 -4.6 

양천구 14.9 20.0 -5.1 19.4 21.7 -2.3 20.5 24.0 -3.5 20.9 22.4 -1.5 18.9 22.0 -3.1 

강서구 16.0 18.7 -2.7 19.4 23.5 -4.1 18.5 18.4 0.2 17.2 20.9 -3.7 17.8 20.4 -2.6 

구로구 16.9 21.7 -4.9 22.4 21.6 0.8 21.2 25.8 -4.6 19.6 26.6 -7.0 20.0 23.9 -3.9 

금천구 20.0 22.1 -2.1 19.6 26.5 -6.9 19.7 22.6 -3.0 19.2 21.8 -2.7 19.6 23.2 -3.7 

영등포구 14.1 18.6 -4.5 19.2 21.8 -2.6 16.3 22.9 -6.7 15.9 21.3 -5.4 16.4 21.2 -4.8 

동작구 14.9 18.8 -4.0 18.9 23.0 -4.1 22.1 19.1 3.1 16.7 24.1 -7.4 18.1 21.3 -3.1 

관악구 18.8 19.0 -0.2 23.9 27.5 -3.7 20.8 26.2 -5.4 21.3 25.2 -3.9 21.2 24.5 -3.3 

서초구 17.0 25.7 -8.7 19.3 30.7 -11.4 19.9 26.7 -6.8 18.6 22.9 -4.4 18.7 26.5 -7.8 

강남구 17.3 25.8 -8.5 22.8 31.2 -8.4 21.8 30.0 -8.2 20.4 27.8 -7.4 20.6 28.7 -8.1 

송파구 15.1 22.3 -7.3 22.0 26.0 -4.0 19.0 25.5 -6.5 19.6 21.7 -2.1 18.9 23.9 -5.0 

강동구 16.2 19.0 -2.8 22.2 21.7 0.5 20.6 22.0 -1.4 19.5 23.6 -4.1 19.6 21.6 -1.9 

부산광역시

중구 16.1 16.2 -0.2 18.1 19.5 -1.4 16.0 22.4 -6.4 19.9 22.9 -3.1 17.5 20.2 -2.7 

서구 12.5 14.7 -2.2 13.7 15.5 -1.9 14.0 14.8 -0.8 16.6 15.7 0.9 14.2 15.2 -1.0 

동구 15.9 20.1 -4.2 20.3 21.3 -1.0 18.1 22.2 -4.1 16.8 24.0 -7.2 17.8 21.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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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10.0 20.0 -10.0 19.0 17.8 1.2 13.2 17.5 -4.3 14.9 17.7 -2.8 14.3 18.3 -4.0 

부산진구 19.2 20.4 -1.1 22.3 22.7 -0.4 20.3 23.9 -3.6 20.6 24.9 -4.4 20.6 23.0 -2.4 

동래구 17.3 17.0 0.3 20.2 21.7 -1.5 21.0 24.8 -3.8 18.8 25.3 -6.5 19.3 22.2 -2.9 

남구 15.3 17.5 -2.2 18.6 19.2 -0.6 18.7 20.6 -1.9 17.5 21.9 -4.4 17.5 19.8 -2.3 

북구 13.5 15.5 -1.9 21.2 22.2 -1.0 19.1 21.9 -2.8 20.2 21.0 -0.9 18.5 20.2 -1.6 

해운대구 19.1 17.1 2.0 23.2 22.6 0.6 22.6 22.7 0.0 19.7 23.2 -3.5 21.1 21.4 -0.2 

사하구 12.5 15.2 -2.8 16.8 17.3 -0.6 17.4 19.5 -2.1 15.4 20.4 -5.1 15.5 18.1 -2.6 

금정구 15.9 19.1 -3.2 21.2 22.0 -0.8 18.0 23.2 -5.2 18.7 21.3 -2.6 18.5 21.4 -2.9 

강서구 13.1 12.0 1.1 16.0 14.3 1.8 15.8 14.6 1.2 14.9 15.6 -0.7 14.9 14.1 0.8 

연제구 17.7 18.0 -0.4 22.1 21.5 0.6 20.6 24.6 -4.0 19.8 24.1 -4.3 20.0 22.1 -2.0 

수영구 19.4 16.0 3.4 19.5 23.1 -3.6 19.7 21.9 -2.2 20.0 22.2 -2.2 19.7 20.8 -1.2 

사상구 13.6 15.3 -1.8 16.9 18.3 -1.4 16.4 19.1 -2.7 15.1 18.9 -3.9 15.5 17.9 -2.4 

기장군 21.1 12.9 8.2 19.3 17.4 1.9 22.0 18.4 3.6 22.5 19.5 3.0 21.2 17.1 4.2 

대구광역시

중구 17.2 19.1 -2.0 21.7 22.3 -0.5 20.1 26.7 -6.6 21.5 26.0 -4.6 20.1 23.5 -3.4 

동구 16.0 17.5 -1.5 20.0 21.8 -1.8 19.3 24.0 -4.7 20.1 24.4 -4.3 18.8 21.9 -3.1 

서구 14.2 17.0 -2.8 17.4 19.0 -1.6 17.6 20.0 -2.4 16.5 21.2 -4.7 16.4 19.3 -2.9 

남구 16.3 18.3 -2.1 18.7 22.7 -3.9 20.5 20.8 -0.3 21.7 22.8 -1.0 19.3 21.2 -1.8 

북구 15.4 15.4 0.0 19.6 19.4 0.2 18.0 19.8 -1.9 17.1 19.8 -2.6 17.5 18.6 -1.1 

수성구 18.8 18.7 0.0 20.4 21.6 -1.1 20.8 24.8 -4.0 18.6 23.2 -4.6 19.7 22.1 -2.4 

달서구 15.6 16.2 -0.6 19.7 19.8 -0.1 18.6 19.3 -0.7 16.9 21.8 -4.9 17.7 19.3 -1.6 

달성군 16.2 13.9 2.2 17.0 15.4 1.6 18.0 16.5 1.5 17.3 18.4 -1.2 17.1 16.1 1.0 

인천광역시

중구 16.2 16.9 -0.6 15.0 19.0 -4.0 18.3 22.7 -4.3 17.2 18.6 -1.4 16.7 19.3 -2.6 

동구 18.1 16.0 2.2 15.1 23.1 -8.0 14.4 21.0 -6.6 14.8 21.1 -6.4 15.6 20.3 -4.7 

남구 15.0 18.0 -3.0 21.6 21.3 0.2 19.2 24.5 -5.3 19.5 21.8 -2.2 18.8 21.4 -2.6 

연수구 17.9 18.0 -0.1 23.5 21.0 2.5 24.2 21.4 2.8 20.1 21.4 -1.3 21.4 20.5 1.0 

남동구 16.0 18.2 -2.2 19.3 21.6 -2.3 20.3 22.6 -2.3 18.0 20.6 -2.6 18.4 20.7 -2.3 

부평구 15.2 19.9 -4.7 20.1 22.9 -2.8 20.3 23.0 -2.7 17.2 24.5 -7.3 18.2 22.6 -4.4 

계양구 15.2 19.9 -4.7 21.4 25.6 -4.2 20.0 23.8 -3.8 20.0 24.0 -4.1 19.1 23.3 -4.2 

서구 17.3 17.1 0.3 18.7 20.2 -1.5 21.7 22.3 -0.6 17.9 20.6 -2.7 18.9 20.0 -1.1 

강화군 13.6 17.4 -3.8 18.7 20.4 -1.8 17.0 22.2 -5.1 16.7 20.0 -3.3 16.5 20.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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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인천광역시

옹진군 17.9 17.9 0.0 19.3 14.5 4.8 18.7 24.3 -5.6 14.7 22.7 -7.9 17.7 19.8 -2.2 

광주광역시

동구 14.6 20.7 -6.1 21.4 21.2 0.2 20.2 23.0 -2.8 20.2 25.6 -5.5 19.1 22.6 -3.5 

서구 16.8 23.2 -6.3 20.4 23.0 -2.7 21.8 25.2 -3.4 19.3 27.7 -8.4 19.6 24.8 -5.2 

남구 17.8 18.6 -0.8 19.9 22.8 -2.9 21.2 23.2 -2.0 21.4 20.2 1.2 20.1 21.2 -1.1 

북구 14.3 19.5 -5.2 22.1 22.6 -0.5 20.6 23.8 -3.2 19.1 22.8 -3.7 19.0 22.2 -3.2 

광산구 16.6 16.4 0.2 21.9 19.5 2.4 20.2 23.2 -3.1 18.1 22.1 -4.0 19.2 20.3 -1.1 

대전광역시

동구 14.6 21.4 -6.8 19.5 20.6 -1.1 17.9 19.6 -1.7 15.9 19.8 -3.9 17.0 20.3 -3.4 

중구 16.0 16.9 -0.9 19.7 23.3 -3.6 20.8 23.4 -2.6 18.3 19.9 -1.6 18.7 20.9 -2.2 

서구 17.9 19.7 -1.8 21.6 23.7 -2.1 21.8 23.9 -2.0 20.0 23.5 -3.5 20.3 22.7 -2.4 

유성구 18.4 15.8 2.6 20.4 18.8 1.5 19.6 19.3 0.2 18.6 18.0 0.6 19.2 18.0 1.2 

대덕구 14.7 16.8 -2.1 18.3 21.3 -3.0 16.8 19.7 -2.9 13.5 17.6 -4.1 15.8 18.8 -3.0 

울산광역시

중구 15.2 16.5 -1.4 20.0 22.7 -2.7 21.6 21.3 0.3 20.3 23.1 -2.8 19.3 20.9 -1.6 

남구 17.4 18.6 -1.1 20.1 23.5 -3.4 21.3 21.6 -0.3 18.2 22.5 -4.2 19.3 21.5 -2.3 

동구 15.5 9.6 5.9 19.0 27.9 -8.8 31.1 16.0 15.1 14.0 21.8 -7.8 19.9 18.8 1.1 

북구 10.5 11.1 -0.6 13.8 11.8 2.0 12.5 14.0 -1.5 11.6 14.2 -2.6 12.1 12.8 -0.7 

울주군 17.6 17.1 0.5 19.5 19.9 -0.4 18.3 20.8 -2.5 19.4 18.6 0.8 18.7 19.1 -0.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19.5 14.6 4.9 19.2 13.7 5.6 20.4 15.9 4.6 20.9 16.8 4.0 20.0 15.2 4.8 

경기도

수원시 19.4 21.3 -1.9 19.2 28.4 -9.3 21.2 23.8 -2.6 20.5 21.4 -0.9 20.1 23.7 -3.7 

성남시 18.4 19.7 -1.3 20.6 22.2 -1.6 21.2 23.0 -1.8 18.0 21.8 -3.7 19.6 21.7 -2.1 

의정부시 16.5 17.6 -1.2 21.5 22.3 -0.8 22.2 21.9 0.4 18.5 23.9 -5.4 19.7 21.4 -1.8 

안양시 17.6 21.6 -3.9 20.3 24.0 -3.7 20.6 22.7 -2.1 18.3 23.4 -5.1 19.2 22.9 -3.7 

부천시 17.1 19.9 -2.8 20.6 22.6 -2.0 20.0 23.8 -3.8 19.4 23.4 -4.0 19.3 22.4 -3.2 

광명시 16.3 20.2 -3.9 21.8 19.0 2.8 18.7 20.2 -1.5 19.9 21.0 -1.1 19.2 20.1 -0.9 

평택시 17.8 16.6 1.2 18.8 19.3 -0.5 19.1 19.0 0.1 17.2 21.0 -3.8 18.2 19.0 -0.8 

동두천시 17.8 16.1 1.7 19.9 20.6 -0.7 19.3 20.7 -1.4 17.6 19.7 -2.1 18.6 19.3 -0.6 

안산시 17.2 17.1 0.0 22.2 22.0 0.2 21.9 24.3 -2.5 18.5 23.4 -4.9 19.9 21.7 -1.8 

고양시 19.2 20.0 -0.9 22.4 24.4 -2.0 21.3 24.4 -3.0 21.9 23.1 -1.2 21.2 23.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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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경기도

과천시 14.0 14.9 -0.9 15.5 20.7 -5.1 16.3 20.3 -3.9 12.5 19.5 -7.0 14.6 18.8 -4.3 

구리시 16.7 21.1 -4.4 24.0 23.4 0.6 22.0 24.5 -2.4 20.2 24.0 -3.7 20.8 23.2 -2.5 

남양주시 17.2 19.0 -1.7 22.6 22.9 -0.3 23.8 24.4 -0.7 21.8 25.1 -3.3 21.3 22.8 -1.5 

오산시 19.4 19.3 0.1 25.4 23.4 2.0 27.6 22.8 4.8 21.8 25.0 -3.3 23.5 22.6 0.9 

시흥시 18.1 18.4 -0.3 21.4 20.8 0.6 20.6 25.5 -4.9 21.7 23.9 -2.2 20.5 22.2 -1.7 

군포시 17.4 20.2 -2.8 19.2 22.3 -3.1 19.5 21.5 -2.0 18.4 21.1 -2.7 18.6 21.3 -2.6 

의왕시 16.5 16.5 0.0 19.0 21.2 -2.2 19.4 17.6 1.8 18.3 21.5 -3.2 18.3 19.2 -0.9 

하남시 15.8 22.2 -6.4 20.9 26.1 -5.3 22.6 25.0 -2.4 18.6 26.4 -7.8 19.5 24.9 -5.5 

용인시 17.2 22.0 -4.8 19.9 21.7 -1.8 19.6 19.6 0.0 20.3 20.6 -0.3 19.2 21.0 -1.7 

파주시 24.4 15.9 8.5 18.9 18.1 0.8 18.0 21.0 -3.0 16.6 18.6 -2.0 19.5 18.4 1.1 

이천시 15.1 14.0 1.1 17.1 18.1 -1.0 17.4 18.1 -0.7 16.3 19.7 -3.4 16.5 17.5 -1.0 

안성시 18.4 17.1 1.2 17.7 21.1 -3.3 19.1 19.9 -0.8 17.4 22.2 -4.8 18.1 20.1 -1.9 

김포시 16.2 18.4 -2.3 19.4 19.7 -0.3 20.2 20.4 -0.2 20.4 21.4 -1.0 19.0 20.0 -0.9 

화성시 18.5 18.9 -0.4 19.7 18.3 1.4 18.4 18.1 0.2 19.5 18.0 1.4 19.0 18.3 0.7 

광주시 14.8 19.9 -5.2 20.8 20.0 0.7 20.0 24.1 -4.1 20.7 20.5 0.2 19.0 21.1 -2.1 

양주시 15.4 18.2 -2.8 19.7 20.5 -0.8 20.2 22.5 -2.4 19.7 20.4 -0.7 18.7 20.4 -1.7 

포천시 16.5 17.9 -1.4 18.1 18.8 -0.7 18.7 20.8 -2.1 17.6 20.8 -3.2 17.7 19.6 -1.8 

여주시 16.9 14.7 2.2 15.2 24.0 -8.7 17.7 18.6 -0.9 17.0 20.2 -3.2 16.7 19.3 -2.7 

연천군 14.3 22.8 -8.5 18.9 17.7 1.2 19.6 19.2 0.4 15.8 21.4 -5.7 17.1 20.3 -3.1 

가평군 14.4 17.0 -2.6 20.1 19.7 0.5 19.6 21.1 -1.5 17.7 20.0 -2.3 18.0 19.4 -1.5 

양평군 14.6 14.2 0.3 18.5 20.6 -2.2 22.6 19.0 3.6 17.9 24.1 -6.2 18.4 19.5 -1.1 

강원도

춘천시 17.3 17.2 0.1 17.3 19.2 -1.8 18.1 17.5 0.6 17.7 19.5 -1.8 17.6 18.3 -0.7 

원주시 18.1 18.4 -0.2 20.2 22.1 -1.9 19.8 17.9 1.9 18.1 19.4 -1.3 19.1 19.4 -0.4 

강릉시 14.7 14.6 0.1 20.4 19.7 0.8 18.3 17.1 1.2 16.3 21.2 -4.9 17.4 18.1 -0.7 

동해시 13.5 16.0 -2.5 16.4 18.2 -1.9 15.0 17.8 -2.8 15.3 19.1 -3.9 15.0 17.8 -2.8 

태백시 11.9 15.2 -3.3 16.8 17.0 -0.2 16.1 15.9 0.2 16.0 20.5 -4.6 15.2 17.2 -2.0 

속초시 13.6 16.6 -3.0 19.7 20.8 -1.1 19.1 20.4 -1.3 18.0 19.0 -1.1 17.6 19.2 -1.6 

삼척시 13.1 12.9 0.2 20.0 16.7 3.3 18.7 17.0 1.7 16.5 18.3 -1.8 17.1 16.2 0.8 

홍천군 12.0 18.8 -6.8 17.3 19.8 -2.5 20.1 18.0 2.1 15.7 19.4 -3.8 16.3 19.0 -2.7 

횡성군 15.2 19.7 -4.5 25.0 17.9 7.2 13.4 20.8 -7.3 14.7 22.5 -7.9 17.1 20.2 -3.1 

영월군 13.5 18.5 -5.1 16.5 16.4 0.2 17.4 16.2 1.2 13.9 20.5 -6.7 15.3 17.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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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강원도

평창군 18.1 20.8 -2.7 19.5 19.8 -0.3 17.4 22.5 -5.1 14.7 19.7 -5.1 17.4 20.7 -3.3 

정선군 14.2 23.2 -8.9 20.5 15.3 5.3 21.2 19.4 1.8 12.2 14.0 -1.7 17.1 18.0 -0.9 

철원군 15.6 14.9 0.7 17.8 17.2 0.5 16.7 19.5 -2.8 15.8 21.0 -5.2 16.5 18.2 -1.7 

화천군 15.1 14.8 0.3 17.2 14.9 2.4 22.2 17.1 5.1 15.6 15.4 0.2 17.5 15.5 2.0 

양구군 18.3 24.0 -5.7 18.2 24.0 -5.7 18.3 18.6 -0.3 16.3 20.4 -4.2 17.8 21.7 -4.0 

인제군 11.5 17.0 -5.5 18.6 18.4 0.2 19.7 18.8 0.9 18.1 20.4 -2.4 17.0 18.7 -1.7 

고성군 10.6 18.1 -7.5 14.6 17.8 -3.2 18.2 14.2 4.0 12.7 17.6 -4.9 14.0 16.9 -2.9 

양양군 13.7 16.3 -2.6 15.2 18.1 -2.9 20.0 14.4 5.7 14.6 19.1 -4.5 15.9 17.0 -1.1 

충청북도

청주시 17.0 17.4 -0.5 21.1 19.7 1.5 19.0 20.9 -1.9 19.0 21.0 -2.0 19.0 19.7 -0.7 

충주시 17.5 17.1 0.4 17.0 20.6 -3.6 18.4 20.1 -1.7 18.1 20.6 -2.5 17.8 19.6 -1.8 

제천시 15.0 16.4 -1.4 19.2 17.5 1.6 17.9 17.5 0.4 17.0 18.4 -1.4 17.3 17.5 -0.2 

보은군 14.0 18.5 -4.5 17.6 16.7 1.0 15.5 15.6 -0.1 14.1 16.9 -2.8 15.3 16.9 -1.6 

옥천군 10.8 13.0 -2.2 16.0 19.2 -3.2 16.0 19.1 -3.1 15.4 17.6 -2.2 14.5 17.2 -2.7 

영동군 13.1 16.2 -3.2 15.2 18.7 -3.5 15.4 17.9 -2.5 15.5 18.7 -3.3 14.8 17.9 -3.1 

진천군 16.2 12.2 4.0 16.6 17.7 -1.1 15.2 17.9 -2.7 18.3 17.5 0.8 16.6 16.3 0.3 

괴산군 16.6 19.0 -2.5 15.0 18.3 -3.3 15.9 18.9 -3.0 16.6 18.0 -1.5 16.0 18.6 -2.5 

음성군 13.2 17.5 -4.3 17.6 16.7 0.9 17.4 15.7 1.7 14.8 15.9 -1.1 15.8 16.5 -0.7 

단양군 12.8 22.3 -9.5 16.2 16.9 -0.7 16.8 19.0 -2.2 16.9 16.3 0.6 15.7 18.6 -3.0 

증평군 14.5 17.7 -3.2 19.7 18.7 1.0 16.7 22.5 -5.8 14.9 18.6 -3.7 16.5 19.4 -2.9 

충청남도

천안시 16.3 16.7 -0.4 22.1 23.9 -1.8 22.1 20.7 1.4 18.8 22.5 -3.7 19.8 20.9 -1.1 

공주시 14.0 15.7 -1.7 18.9 17.1 1.7 17.0 17.6 -0.7 16.2 19.9 -3.7 16.5 17.6 -1.1 

보령시 12.1 15.2 -3.1 18.3 18.5 -0.3 19.7 21.8 -2.1 17.0 23.4 -6.4 16.8 19.7 -3.0 

아산시 21.4 12.1 9.3 24.9 28.6 -3.7 18.4 16.3 2.0 17.3 15.7 1.5 20.5 18.2 2.3 

서산시 18.9 15.5 3.4 18.1 16.6 1.5 17.3 19.0 -1.7 16.7 18.8 -2.1 17.7 17.5 0.3 

논산시 13.7 13.7 0.0 17.6 19.5 -1.9 16.5 22.0 -5.4 19.1 19.0 0.0 16.7 18.5 -1.8 

계룡시 15.3 18.0 -2.7 20.1 23.7 -3.6 24.1 23.6 0.5 17.3 19.5 -2.2 19.2 21.2 -2.0 

당진시 21.7 15.0 6.7 20.6 18.0 2.6 20.1 23.4 -3.3 22.7 23.0 -0.4 21.2 19.8 1.4 

금산군 15.6 13.3 2.3 33.1 30.1 3.0 15.6 24.6 -9.0 16.5 20.0 -3.5 20.2 22.0 -1.8 

부여군 11.8 18.3 -6.5 16.5 17.4 -1.0 17.5 16.8 0.7 13.3 19.7 -6.5 14.8 18.1 -3.3 

서천군 16.5 13.7 2.8 16.5 18.8 -2.3 14.2 18.7 -4.4 14.1 18.0 -3.9 15.3 17.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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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충청남도

청양군 10.9 14.9 -4.0 16.5 15.7 0.7 18.4 15.5 2.8 15.0 18.5 -3.5 15.2 16.2 -1.0 

홍성군 16.7 18.1 -1.4 18.9 18.1 0.9 18.6 20.7 -2.1 18.0 17.9 0.1 18.1 18.7 -0.6 

예산군 12.6 16.0 -3.4 16.8 16.6 0.2 16.0 17.5 -1.6 15.2 17.3 -2.1 15.2 16.9 -1.7 

태안군 10.7 11.9 -1.2 15.7 21.3 -5.7 17.8 20.1 -2.3 16.4 22.1 -5.7 15.1 18.9 -3.7 

전라북도

전주시 14.9 16.7 -1.8 21.4 21.9 -0.5 21.2 23.2 -2.0 19.8 23.8 -3.9 19.4 21.4 -2.0 

군산시 16.4 15.5 0.8 19.1 22.0 -2.9 19.2 21.1 -1.9 18.1 21.8 -3.7 18.2 20.1 -1.9 

익산시 15.9 16.9 -1.1 18.4 20.3 -1.9 19.4 19.3 0.1 17.9 22.4 -4.5 17.9 19.7 -1.8 

정읍시 11.8 14.7 -2.9 14.8 16.3 -1.6 15.3 17.5 -2.2 14.5 15.4 -0.9 14.1 16.0 -1.9 

남원시 11.8 14.4 -2.7 14.1 19.1 -5.0 16.9 15.6 1.2 13.6 18.9 -5.3 14.1 17.0 -2.9 

김제시 12.6 15.7 -3.1 18.8 18.3 0.5 17.9 21.1 -3.2 15.2 19.6 -4.4 16.1 18.7 -2.5 

완주군 11.7 11.4 0.3 17.7 13.4 4.3 19.2 16.2 3.0 16.0 13.2 2.8 16.2 13.6 2.6 

진안군 14.6 14.8 -0.2 13.1 18.4 -5.3 16.6 15.1 1.5 16.4 20.5 -4.1 15.2 17.2 -2.0 

무주군 18.0 20.6 -2.7 21.8 21.5 0.2 17.8 23.8 -6.0 18.2 29.7 -11.5 18.9 23.9 -5.0 

장수군 12.8 19.4 -6.7 16.2 18.0 -1.8 13.9 17.6 -3.7 14.5 14.6 -0.1 14.4 17.4 -3.1 

임실군 9.5 18.3 -8.8 17.0 12.8 4.2 15.1 20.1 -5.0 16.6 17.5 -0.9 14.5 17.2 -2.6 

순창군 11.6 13.2 -1.7 14.6 20.5 -5.9 15.7 17.0 -1.3 15.6 15.3 0.3 14.4 16.5 -2.1 

고창군 13.4 17.7 -4.4 18.6 22.0 -3.4 15.9 16.8 -0.9 15.9 18.9 -3.1 15.9 18.9 -2.9 

부안군 15.2 13.5 1.7 17.0 15.5 1.5 18.2 16.5 1.6 14.7 20.0 -5.4 16.3 16.4 -0.1 

전라남도

목포시 15.7 15.7 0.0 20.0 22.1 -2.1 18.6 21.2 -2.5 18.4 20.8 -2.4 18.2 20.0 -1.8 

여수시 15.2 16.8 -1.6 19.8 21.4 -1.6 18.8 20.4 -1.6 18.8 20.4 -1.6 18.1 19.7 -1.6 

순천시 15.6 19.5 -3.9 23.3 19.6 3.7 21.2 22.4 -1.2 18.3 24.2 -5.9 19.6 21.4 -1.8 

나주시 12.2 19.3 -7.1 16.4 18.7 -2.3 18.5 20.5 -2.0 20.2 19.4 0.7 16.8 19.5 -2.7 

광양시 15.0 14.3 0.7 14.9 18.4 -3.4 16.2 16.7 -0.5 15.3 18.6 -3.2 15.3 17.0 -1.6 

담양군 9.6 11.5 -1.9 16.7 16.9 -0.2 17.3 17.3 0.0 18.4 24.1 -5.7 15.5 17.5 -2.0 

곡성군 11.0 14.0 -3.0 14.6 19.0 -4.4 14.5 16.0 -1.5 14.3 19.0 -4.6 13.6 17.0 -3.4 

구례군 15.3 14.0 1.3 13.6 16.8 -3.2 14.6 16.2 -1.6 14.3 16.5 -2.3 14.4 15.9 -1.4 

고흥군 15.9 16.6 -0.8 16.5 17.3 -0.8 14.3 23.3 -9.0 14.2 20.0 -5.9 15.2 19.3 -4.1 

보성군 14.4 13.5 0.9 19.0 21.3 -2.3 16.0 24.8 -8.8 17.2 19.9 -2.7 16.7 19.9 -3.2 

화순군 11.9 18.9 -7.0 17.2 19.1 -1.9 17.3 19.0 -1.7 14.2 20.3 -6.1 15.1 19.3 -4.2 

장흥군 10.2 14.3 -4.1 18.1 16.3 1.8 18.2 18.5 -0.3 15.1 19.0 -4.0 15.4 17.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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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전라남도

강진군 10.9 11.7 -0.8 16.6 19.9 -3.4 19.3 18.6 0.7 13.2 21.3 -8.1 15.0 17.9 -2.9 

해남군 11.6 10.1 1.4 16.0 19.8 -3.8 16.1 20.0 -3.9 21.0 20.0 1.0 16.2 17.5 -1.3 

영암군 17.3 14.5 2.8 17.4 20.4 -3.1 19.2 22.6 -3.4 19.6 20.3 -0.7 18.4 19.5 -1.1 

무안군 13.6 14.0 -0.5 16.7 18.6 -1.9 21.1 17.8 3.4 17.9 16.5 1.3 17.3 16.7 0.6 

함평군 13.1 11.4 1.7 12.9 17.1 -4.2 17.4 13.8 3.6 15.2 17.2 -2.0 14.6 14.9 -0.2 

영광군 13.2 12.1 1.1 16.3 16.1 0.2 13.8 22.1 -8.3 19.3 22.6 -3.2 15.7 18.2 -2.5 

장성군 14.3 16.7 -2.4 20.5 17.6 2.9 15.3 16.0 -0.7 15.9 23.7 -7.8 16.5 18.5 -2.0 

완도군 19.8 20.0 -0.1 16.1 21.1 -5.1 18.9 19.2 -0.2 18.6 24.6 -6.0 18.4 21.2 -2.8 

진도군 15.6 17.5 -1.9 12.9 25.8 -12.9 21.7 17.1 4.6 20.0 19.0 1.0 17.5 19.9 -2.3 

신안군 13.0 21.1 -8.1 15.1 19.7 -4.6 13.4 20.6 -7.2 12.8 18.9 -6.1 13.6 20.1 -6.5 

경상북도

포항시 14.2 18.2 -4.0 17.6 21.0 -3.4 17.4 21.6 -4.1 17.1 22.0 -4.9 16.6 20.7 -4.1 

경주시 14.4 14.7 -0.3 17.7 19.8 -2.1 17.7 19.0 -1.3 16.7 20.5 -3.9 16.6 18.5 -1.9 

김천시 12.6 15.9 -3.3 17.3 18.4 -1.1 18.3 17.5 0.8 17.1 18.6 -1.6 16.3 17.6 -1.3 

안동시 13.6 15.9 -2.3 15.4 21.8 -6.3 17.5 19.8 -2.2 16.8 20.3 -3.5 15.8 19.4 -3.6 

구미시 16.0 18.2 -2.1 16.1 19.3 -3.2 17.0 19.1 -2.1 16.2 21.5 -5.3 16.3 19.5 -3.2 

영주시 11.5 14.7 -3.2 18.5 18.1 0.3 18.2 20.8 -2.6 16.5 19.7 -3.2 16.2 18.3 -2.2 

영천시 13.4 14.6 -1.1 18.3 16.3 2.0 18.5 18.3 0.2 15.9 17.7 -1.8 16.5 16.7 -0.2 

상주시 17.2 11.8 5.5 15.5 19.6 -4.1 17.8 19.5 -1.7 15.0 17.2 -2.2 16.4 17.0 -0.7 

문경시 13.3 14.1 -0.8 16.5 15.5 0.9 14.7 20.4 -5.7 18.5 17.7 0.8 15.7 16.9 -1.2 

경산시 13.5 14.9 -1.5 19.4 15.6 3.7 19.1 17.1 2.0 15.9 18.0 -2.1 17.0 16.4 0.5 

군위군 14.0 19.8 -5.8 20.3 18.0 2.3 20.0 19.7 0.3 17.2 26.7 -9.6 17.9 21.0 -3.2 

의성군 13.2 16.1 -2.9 16.2 23.8 -7.6 16.7 21.9 -5.2 15.5 19.7 -4.2 15.4 20.4 -5.0 

청송군 13.4 16.4 -3.0 17.5 13.8 3.7 13.6 15.1 -1.5 11.2 20.5 -9.3 13.9 16.5 -2.5 

영양군 12.0 22.6 -10.6 17.1 17.4 -0.3 25.1 13.9 11.2 10.5 35.4 -24.9 16.2 22.3 -6.2 

영덕군 12.0 13.8 -1.7 14.7 20.1 -5.5 15.9 18.0 -2.1 15.6 17.2 -1.6 14.5 17.3 -2.7 

청도군 10.9 17.2 -6.3 18.9 19.5 -0.6 17.8 18.8 -1.1 17.4 21.3 -3.9 16.2 19.2 -3.0 

고령군 10.5 12.7 -2.1 16.1 16.9 -0.8 17.4 15.9 1.5 15.8 17.1 -1.3 15.0 15.6 -0.7 

성주군 10.1 12.1 -2.0 18.4 21.2 -2.8 20.4 18.8 1.6 21.2 21.8 -0.6 17.5 18.5 -0.9 

칠곡군 15.0 17.6 -2.6 18.6 19.3 -0.7 19.5 19.4 0.1 17.9 20.4 -2.4 17.8 19.2 -1.4 

예천군 10.6 15.3 -4.6 15.6 16.9 -1.3 15.7 17.1 -1.4 15.7 18.9 -3.3 14.4 17.0 -2.6 

봉화군 14.6 16.4 -1.8 21.4 16.4 5.0 19.7 18.7 1.0 15.4 22.4 -7.1 17.8 18.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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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4년 평균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창출 소멸 순증가

경상북도

울진군 10.3 13.2 -2.9 16.8 15.5 1.3 17.7 17.7 0.0 16.0 21.8 -5.8 15.2 17.0 -1.8 

울릉군 9.7 16.3 -6.6 16.9 19.2 -2.2 21.3 16.9 4.4 16.0 29.7 -13.7 16.0 20.5 -4.5 

경상남도

진주시 14.4 16.0 -1.6 19.3 18.6 0.7 17.6 21.5 -3.9 17.9 19.6 -1.7 17.3 18.9 -1.6 

통영시 16.4 20.0 -3.6 29.8 26.0 3.8 18.3 36.7 -18.5 20.5 24.9 -4.4 21.2 26.9 -5.7 

사천시 15.1 13.1 2.0 20.9 18.9 1.9 19.3 18.8 0.5 17.3 20.5 -3.3 18.1 17.9 0.3 

김해시 16.0 16.6 -0.6 19.3 20.7 -1.4 19.7 20.8 -1.1 18.2 21.7 -3.5 18.3 20.0 -1.7 

밀양시 11.8 14.0 -2.2 18.1 18.6 -0.5 16.3 20.2 -3.9 15.7 18.0 -2.3 15.5 17.7 -2.2 

거제시 13.6 12.8 0.7 18.7 16.6 2.1 20.0 17.9 2.1 20.1 14.6 5.5 18.1 15.5 2.6 

양산시 15.6 14.9 0.7 18.9 17.8 1.2 17.0 20.0 -3.0 18.9 18.0 0.9 17.6 17.7 -0.1 

창원시 15.8 17.8 -2.0 18.2 19.9 -1.8 17.7 20.5 -2.8 16.3 21.0 -4.7 17.0 19.8 -2.8 

의령군 15.3 17.6 -2.2 18.7 16.0 2.6 16.1 19.5 -3.4 14.4 22.7 -8.3 16.1 19.0 -2.8 

함안군 16.6 13.9 2.7 19.8 20.9 -1.1 19.4 21.9 -2.6 19.0 22.8 -3.8 18.7 19.9 -1.2 

창녕군 13.3 16.8 -3.5 22.5 20.0 2.5 19.1 18.4 0.7 18.5 18.2 0.2 18.3 18.4 0.0 

고성군 19.7 15.3 4.4 21.1 25.1 -4.0 22.2 26.6 -4.4 22.3 26.6 -4.4 21.3 23.4 -2.1 

남해군 15.6 15.2 0.5 17.6 16.2 1.5 17.2 17.8 -0.6 16.0 19.1 -3.0 16.6 17.0 -0.4 

하동군 10.5 13.7 -3.2 16.4 17.5 -1.1 16.7 21.1 -4.4 14.7 17.1 -2.4 14.6 17.3 -2.8 

산청군 11.1 16.1 -4.9 18.6 17.2 1.4 17.3 17.2 0.1 22.3 18.2 4.0 17.3 17.2 0.1 

함양군 14.4 17.6 -3.2 16.6 19.7 -3.1 17.5 22.0 -4.4 15.2 18.0 -2.8 15.9 19.3 -3.4 

거창군 15.8 19.4 -3.6 16.6 21.2 -4.7 17.2 18.7 -1.6 15.1 17.7 -2.6 16.2 19.3 -3.1 

합천군 12.4 13.7 -1.3 18.2 16.5 1.7 17.6 18.8 -1.1 16.4 20.9 -4.5 16.2 17.5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4.4 18.6 -4.2 19.8 21.0 -1.2 22.8 20.2 2.6 20.4 22.2 -1.8 19.4 20.5 -1.1 

서귀포시 16.8 17.5 -0.7 20.3 18.9 1.4 21.7 21.5 0.2 18.3 20.7 -2.4 19.2 19.6 -0.4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

(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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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역별 일자리 창출요인 분석:사업체 규모 및 업력을 중심으로5)

제1절 문제제기

경기변동이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의 충격은 고

용안정성과 노동시장정책에 불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고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과정

을 통해 작용하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러한 

거시경제적인 고용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한 국가의 기

본적인 고용구조, 노동시장 지원제고, 고용주 및 기업의 개별적 특성 등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도 규모나 업력과 같은 개별 기업 및 사업체의 특성이 

고용창출의 패턴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 요인인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

되어왔던 기업동학과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주목받아왔다(Birch, 

1979, 1981, 1987; Davis et al., 1996; Neumark et al., 2011; Haltiwanger 

et al., 2013; Ayyagari et al., 2014).

본 장에서는 한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규모와 업력에 따라 분

류한 다음,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의 고용창출 및 소멸의 구조, 이를 통

한 고용증가가 주로 어떠한 규모-업력 집단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5) 본 장의 분석은 Cho et al.(2016)의 분석방법을 차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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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

의 기본 관측단위인 사업체를 기반으로 규모 및 업력과 고용창출 간의 관

계를 규명하고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본 장에

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하나는 규모가 작은 영

세사업체의 시장 진입을 통한 고용창출이 여전히 유의한 역할을 하고 있

는지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간 생산활동 및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사업체가 고용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제2절 선행연구

1. 기업동학과 고용창출

새로운 사업체의 진입이나 기존 사업체의 퇴출이 고용구조 변동에 있

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점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실증연구는 사업체 

혹은 기업의 진입 및 퇴출과 같은 동학적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고 해석하는 것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국의 연구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고용창출 및 

소멸과 같은 일자리 재분배 과정의 많은 비중이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윤규·고영우(2009)의 연구에 의하면, 매년 

평균적으로 약 4∼5% 정도를 차지하는 진입 및 퇴출사업체들이 전체 고

용변동량의 약 2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측면

을 고려하면, 고용변동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입 및 퇴출사업

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산성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과 같은 

동학적 변화 양상은 사업체가 속한 산업이나 경제 내의 생산성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 대한 설명력

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진희(2003)는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활

용하여 1990～1998년 동안의 사업체 진입 및 퇴출이 총요소생산성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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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이 제조업 부문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약 45～65%를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양상은 산업별로 상이한바, 이재형

(2011)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양상을 영세 소

규모 사업체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8～

2009년 동안 영세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낮은 비

율로 진입하는 반면, 평균 수준보다 높은 비율로 퇴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부문에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진입 및 퇴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2. 규모(Size)와 업력(Age)에 따른 고용창출

실제로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동과 기업동학의 밀접한 관계에는 규모나 

업력과 같은 사업체의 개별적인 특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정 기업이나 사업체의 성장과 규모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Gibrat(1931)의 기업성장모형이나 규

모를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 업력이 길어질수록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

는 Jovanovic(1982)의 기업성장모형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모두 그

러한 기업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매출이나 고용의 증가로 정의된 성장

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Davis et al.(1996)은 사업체가 고용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한다는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들이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통계적 오류와 측정의 오류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과대평가됨으로써 도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이전의 연구에서 상

대적으로 적합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고용창출 이론의 중요한 두 개

념인 순고용창출과 총고용창출의 구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평균으로의 회귀문제 또는 경기변동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한 규모분류

방법으로 인한 편의의 발생 및 통계적 오류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규모와 고용창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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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해석하기에는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언

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연속한 두 기간의 고용량의 

평균값을 변동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분류방식이 각광을 받았다. Friedman 

(1992)은 이러한 규모분류법과 미국의 제조업 자료를 활용하여 1972～1988

년 동안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에서 전체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절

반 이상이 설명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용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속

률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

리 창출 및 소멸이 높은 수준에서 수반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이 비교적 불안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는 일자리 창출 및 소멸에 대한 연구에서 쟁점이었던 규모의 측정과 평균

으로의 회귀와 같은 측정방식에 의한 통계적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

적으로 적합한 자료 및 측정법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결론을 도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업체의 규모만이 일자리 창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라고 초

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Haltiwanger et al.(2013)은 순일자리 

증가율과 사업체의 특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사업체의 규모

뿐만 아니라 업력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

하면, 업력을 통제할 경우 순일자리 증가율과 규모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

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창

업기업 또는 업력이 길지 않은 사업체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 의해 도출된 사업체 

규모와 일자리 창출 사이의 음(-)의 관계와 소규모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결론들은 업력이 통제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된 결과

이며, 업력이 통제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의 중요성은 곧 창업 또는 짧은 

업력의 ‘젊은’ 사업체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

울러, 진입사업체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비

중이 높다는 점과 이로 인한 일자리 소멸 또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함께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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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사업체 분포와 고용창출

사업체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

어서 사업체의 분포와 종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사업체의 규모 분포가, 소위 재벌이라 일컬어지는 

대기업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체에 밀집되어 있다. 따

라서 이와 같은 특징이 규모 및 업력과 일자리 창출 사이의 관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김현경․윤영

회(2011)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수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체로 분류

되는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

게 영세 소규모 사업체에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사업체 분포 특징은 단순

히 사업체 수뿐만 아니라 전체 종사자 수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체가 차

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단초라 할 수 있다.

허식 외(2012)는 2000～2010년 동안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조사된 창

업(진입)사업체의 특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및 그들의 생존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주로 5인 미만 소규모 창업사업체의 수

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48.2% 정도를 차지

하며, 이들의 평균 종사자 수가 전체 종사자의 57% 정도에 이른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국 사업체의 특징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규모별

로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체가 갖는 중요성이 과연 한국에서도 여전히 

확인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적으로 많은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자리 변동의 연구들이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가 전병유․김혜원(2003)의 연구이

다. 그들은 광공업통계조사를 이용하여 1981년부터 2000년까지 ICT 분야

에 기초한 산업분야에서 고용창출 및 소멸이 지속, 진입, 소멸사업체와 

같은 사업체의 동학적 변화 양상과 규모, 수명, 임금수준과 같은 사업체

의 특징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분석을 진

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 분포가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밀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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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물론,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되는 광공업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사업체만을 대상으로 고용변동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결

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윤윤규․고영우(2009)의 연구는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양상에 

대한 분석과 규모별 고용창출·소멸 및 순일자리 증가율에 관한 분석을 진

행하였는데, 중소규모로 분류되는 20인 미만 사업체와 500인 이상의 대규

모 사업체가 높은 순일자리 증가율을 보이고, 동시에 낮은 일자리 창출률

에 수반되는 낮은 일자리 소멸률로 인해 일자리 재배치율이 낮게 나타난

다는 점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의 고용을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이와 같은 사업체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 및 소멸 사이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한 국내의 연구들은 광공업통계조사와 같은 제조업 자료에 국한

되거나 전 산업에 걸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산업 간 비교분석이 진행되

지 않았기에, 사업체의 전반적인 일자리 변동의 동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지역별로 산업구조 등이 상이한바, 일자

리 변동의 양상 및 사업체의 특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

이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역별로 일자리 변동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

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기여

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모형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체 종사자 수

를 활용하였다. 또한, 별도로 제공받은 사업체 ID를 활용하여 사업체 단

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체의 생성․소멸 및 존속 여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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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자리(종사자 수)의 증가(창출) 및 감소(소멸) 등을 측정하였다. 

사업체 수준에서의 규모는 기와  기의 종사자 수 평균을 이용하

였다. 이는 일자리 변동량을 계산하는 두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의 규모

가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과 더불어, 신규 진입하는 사업체와 퇴출되는 사

업체의 일자리 변동률이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사업체의 업력은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항목 중 하나인 설

립연도를 이용하였다.6)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활용될 규모와 업력의 집단은 총 8개의 규모집

단(5인 미만/5인 이상 10인 미만/10인 이상 20인 미만/20인 이상 50인 미

만/50인 이상 100인 미만/100인 이상 300인 미만/300인 이상 500인 미만

/500인 이상)과 총 9개의 업력집단(생성(0년)/1∼2년/3∼4년/5∼6년/7∼8

년/9∼10년/11∼12년/13∼15년/16년 이상)을 활용하였다. 

본 장의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규모와 업력이 해당 사업체의 고용창출

과 고용 측면에서의 성장동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지역적

으로 차이가 있거나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Haltiwanger et al.(2013)에서 사용

한 완전포화회귀모형(fully saturated regression model)을 실증분석모형

으로 사용하였다. 

   
 



×   
 



×    

사업체의 규모 및 업력 이외의 통제변수로는 산업분류와 지역, 그리고 

연도 등을 사용하였으며, 선형패널자료 분석모형에 대한 고정효과 추정

치를 도출하였다. 

6)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제공하는 설립연도는 자발적으로 보고한 설립연도이

다. 따라서 1000년도나 1900년도, 또는 1000년도 미만의 3자릿수로 응답된 관측치

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연도를 1950년도 이

후로 신고한 사업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립연도가 조사차수마다 변동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 중 가장 빠른 연도를 해당 사업체의 설립연도로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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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그림 4-1]은 수도권 3개 시도의 사업체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 증가

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수도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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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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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규모와순일자리증가율

서울 인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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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5년 16년이상

사업체업력과순일자리증가율

서울 인천 경기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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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앞서 설명한 추정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체 단위 패널분석을 수

행한 추정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즉, 규모와 업력을 비롯한 사업

체 단위의 특성요인들이 통제된 후, 500인 이상 규모 집단을 기준(0)으로 

하여 각 규모 집단별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보

이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 사업체 단위

의 특성들이 통제된 이후에 각 집단별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어떠한 경향

을 보이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4-1]의 수도권 지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에 대해서는 업력이 길어

질수록 U자형의 순일자리 증가율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년에 해당하는 업력 사업체 집단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다른 집단들

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

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젊은 사업체들이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2]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

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규모가 커질수

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별로 추정치의 크기가 확연히 구별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농림

어업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들보다 대부분의 규모 수준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의 비중이 적은 수도권 

지역의 특징인 것으로 사료되며,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사업/개인/공공/기

타 서비스업 분야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광공업 부문의 순일자리 증

가율이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농림어업, 사업/개

인/공공/기타,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건설업, 광공업 순

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규모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업력이 길어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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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U자형의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다른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자리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농림어업 부문의 순증

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력집단에

서 전기/운수/통신/금융, 광공업, 사업/개인/공공/기타, 건설업, 도소매/음

식숙박, 농림어업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2] 수도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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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운수/통신/금융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사업/개인/공공/기타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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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충청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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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나.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그림 4-3]은 충청권 지역의 시도별 사업체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수도권 지역의 결과와 유사

하게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모

든 규모 집단별로 높은 순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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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충청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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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U자형의 그래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특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세종 지역

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모든 업력 집단별로 높은 순증가율을 보이지만, U

자형보다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규

모별 결과와는 달리 업력별 결과에서는 충북 지역의 순증가율 수준이 다

른 지역들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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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

수를 보여주고 있다. 충청권 역시 수도권 사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

청권에서는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건설업 부문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

기/운수/통신/금융,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기타, 도소매/음식숙박, 광공

업, 건설업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충청권

도 마찬가지로,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U자형의 그래프로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다른 산

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자리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도소매/음

식숙박 부문의 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

부분의 업력집단에서 전기/운수/통신/금융, 농림어업, 광공업, 사업/개인/

공공/기타,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다.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그림 4-5]는 호남권 지역의 시도별로 사업체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호남권의 지역에서는 규모가 커질

수록 순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추세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100인 이상의 규

모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감소하는 역U자 형태의 그

래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의 순증가율 수준은 각 규모집단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임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업력에 따른 순일자리 증가율 변화를 살펴보

면,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U자형의 결과가 비교적 확실하게 나타난 반면, 

다른 두 지역은 그 경향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업력이 길어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단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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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호남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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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그림 4-6]은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

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산업부문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늘어나

는 경향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의 순증

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광공업 부문에서 가장 낮

은 수준의 순증가율이 추정되었다. 규모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업력이 길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산업부문에서는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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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호남권 사업체들 사이에서 산업

별 비교를 해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의 순증가율

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력집단에서 전

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기타,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

매/음식숙박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4-6] 호남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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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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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경권:대구․경북

[그림 4-7]은 대경권 지역에 속하는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사업체 단위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규모에 대해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도 높아지는 

단조 증가의 경향이 두 지역에서 모두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두 지역 간 크기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업력에 따른 순일자리 증가율도 두 지역에서 모두 U자 형태가 비

교적 뚜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2년 업력 집단의 

[그림 4-7] 대경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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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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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일자리 증가율이 16년 이상 업력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쉽

게 발견할 수 있다. 두 지역 사이의 순증가율 크기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그림 4-8]은 대경권(대구/경북)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

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대경권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

자리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에서는 농

림어업과 건설업 부문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추

정되었으며, 광공업 부문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체 규모와는 거의 상관없이, 농림어업, 건설업, 사업/개

[그림 4-8] 대경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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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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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공/기타,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광공업 순으로 순

일자리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경권도 마찬가지로,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U자형의 그래프로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농림어업 부문의 순증가율은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에서 

순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다른 산업부문들은 주어진 업

력에 대해서 평균 순증가율 수준이 매우 유사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마.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그림 4-9]는 부울경권 지역의 시도별로 사업체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

리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울경권의 지역에서는 규모가 

[그림 4-9] 부울경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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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76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커질수록 순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경향이 뚜렷하지

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 지역의 순증가율은 각 규모집단별로 다

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업력에 따른 

순일자리 증가율의 변화 경향은 U자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지역별로는 부산 지역의 경우 1～2년 업력 집단의 순증가율이 16

년 이상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 반면, 울산 지역

의 경우에는 오히려 16년 이상 집단에 비해서 업력이 짧은 사업체 집단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0]은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부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

[그림 4-10] 부울경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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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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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농림어업 부

문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부문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부울경권에서는 도소매/음

식숙박 분야에서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

으며, 광공업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순증가율이 추정되었다. 규모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업력이 길어질수록 순

일자리 증가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와중에 일부 산업부문에서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에 U자형의 관계가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울경권 사

업체들 사이에서 순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업체의 업력과는 상관없

이,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 광공업, 사업/개인/공공/기타, 도소매/

음식숙박, 건설업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바. 강원․제주권:강원․제주

[그림 4-11]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사업체 단위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

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규모에 대해 공통적으로 역U자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보다는 강원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규모별로 큰 순증가율 차이

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력에 대해서는 U자형의 그래프가 비

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 모두 1～2년 업력에 해당하는 

사업체 집단의 순일자리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16년 이상 업력 집단에 비

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 사이의 순증가율 차이는 제주도

보다 강원도에서 더 크게 벌어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12]는 강원․제주권 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부

문별로 추정된 사업체 규모별 추정계수 및 업력별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제주

권에서는 광공업 부문의 순증가율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높은 것으로 추

정되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광공업 부문의 산업비중이 적은 것에서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되는 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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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일치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광공업, 건설업, 사업/개인/공공/기타, 전기/운수/통신

/금융,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 부문의 순으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주도와 강원도 소재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력과 순증가율 사이에 단조 감소 또는 U자

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에서 

산업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 순증가가 이루어진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 부문의 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다음으로 들쭉날쭉한 농림어업 부문과 건설업 부문에서 순증가율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광공업 부문과 사업/개인/공공/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규모별 순일자리 증가율 역시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1] 강원․제주권 지역의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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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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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강원․제주권 지역의 산업별 규모 및 업력과 순일자리증가율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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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업력이 0년인 진입사업체 집단의 추정치는 그림에서 제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제4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규모 및 업력을 비롯

한 사업체 특성이 서로 통제된 후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적 통계량을 바탕

으로 규모집단별 순일자리 증가율을 비교하면,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일

자리 창출 기여가 상당히 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업체의 업력이 

함께 통제될 경우, 소규모 사업체의 창출효과는 대부분 시장 진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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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짧은 업력의 효과로 대변된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지지할 수 있는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와중

에, 이러한 경향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체 규모보다는 업력이 

일자리 변동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기여의 정도 

차이는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세종 및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16년 이상 업력 집단에 비해 1～2년 업력 집단의 순증가

율이 평균적으로 약 4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 지역에서는 

오히려 1～2년 업력 집단의 순증가율이 약 5%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자리 창출 및 순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

서 지역별로 주안점이 달라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어떤 지

역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울산과 같은 지역은 새로운 사업체의 진입 및 젊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보

다는 1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견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부문별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산업

구조가 상이한바, 지역 내에서 규모 또는 업력별로 순일자리 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부문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러한 추정결과를 활용하면, 창업 및 젊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산업부문 역시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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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구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문제제기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바로 인구이다. 도시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구의 유

출입을 파악해야 토지의 용도별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도시

의 인구는 해당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인구가 많거나 늘어난다

는 것은 효율적인 기반시설, 빠른 정보교환, 활발한 경제활동 등을 대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의 유출입을 전망하여 향후 일정 시점 이후의 

목표 인구를 획정하는 것은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이다. 때론 과도한 목표 인구가 많은 병폐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목표 인구를 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의 경제력에는 일자리가 기반이 되어 있다. 지역의 일자리가 증가

하면 지역 전체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아울러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구

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국가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

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인구와 일자리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

은 막연하게 인구가 증가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또한 일자리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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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인구와 일자리가 서로 원인이 

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객관적으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근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제학에 기반을 둔 

엄밀한 이론들은 일자리로 인구를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렇지

만 현실이 이론과 같은지는 뚜렷하지 않다.

미래 추계인구와 일자리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연구는 엄밀한 검증

절차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일자리가 증가하면 종사자와 가족들이 해당 지

역에 정착하면서 전후방 연관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유발하고, 그 종사

자와 가족들이 연이어 지역에 정착하면서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

는 연결고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이나 사회계정행렬

이 산업 간 중간재 투입-산출의 관계를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증가가 인구증가

를 야기한다는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수요이론’에 의하면, 지역별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은 서로 상이한 경기변동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

해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일자리 증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이

한 일자리 변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및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일자리

를 따른다(People follows jobs)”가 될 것이다. 

반면, ‘공급이론’이라 불리는 다른 범주의 이론도 존재한다. 일자리의 

증감은 해당 지역의 인구 유출입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이 ‘공급이론’의 

주된 내용이다.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거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편의성(amenities)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의료시설 및 교

육시설, 공공안전시설 등이 확충되어 편의성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으로

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기업유치를 유발하면서 지역의 일자

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가 사람을 따른다(Jobs follow people)”

는 주장이 ‘공급이론’의 핵심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쟁은 현실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분명한 시사

점을 전달하고 있다. ‘수요이론’과 ‘공급이론’이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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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일자리의 증감이 인구의 유출입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역별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축적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과 근로자들의 지역별 이

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간적 개념을 포함한 지

역정책으로서의 정책적 색깔은 희미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인구이동이 해당 지역의 일자리 변동을 야기한다면, 지역별로 해

당 지역 거주지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인구의 유입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고용정책이 의미를 갖게 된다. 실제로 참여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된 내용이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방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이를 통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오정일․안기돈, 2007). 최근 지방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 변동과 인구이동 사이의 ‘공급이론’

에 대한 검정은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

지역별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국내 연구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요이론’에 국한되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박헌수․황태일(2003)은 연립방정식 체계에 ‘공간가중행렬(spatial weighted 

matrix)’을 결합함으로써 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고용 결정식’과 ‘인구 결정식’을 연립방정식 체계에 포함하여 동

시에 추정함으로써, 고용과 인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을 통제하

였다. 하지만 그들이 본인들의 연구에서 언급했다시피, 연구의 주된 목적

이 지역의 미래 추계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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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2002)는 인구이동을 가구 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독립이동’과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 이동하는 ‘연계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는데,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개인 및 가구 특성이 독립이동과 연계이

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독립이동에는 

지역 특성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추정된 반면, 연계이동에서는 지역 특

성보다 가구 특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송․김석영(2002)은 지역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자 하였으

나, 실제로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 유입인구 비중, 평균적인 교육수

준 등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유인에 의해 인구동이 유발된다는 ‘수요이론’의 전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추환․김명수(2006)의 연구 역시 전형적으로 ‘수요이론’을 가정한 분

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의 제조업 일자리 수가 외생적

으로 주어진 가운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임금격차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최은영(2004)은 한국의 16개 시도 간 인구이동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비록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분석은 이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대도시 사이의 인구이동과 중소도시 사이의 인구이동, 그리고 대

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인구이동을 명확하게 유형화하여 결과를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장의 연구에서는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급이론’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인

구의 유출입이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서 지역별로 공급이론의 성립 가능성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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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및 모형

본 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수준에서 재구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변동률이 인구이동의 영향을 받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일자리 변동과 인구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

론적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의 일자리 변동률을 집계하

고, 이것이 인구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석모형은 단순하다.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의 일자리 변동률(창출률, 

소멸률, 순증가율, 재배치율)을 집계하여 4개년(2011～2014년) 동안의 지

역패널자료를 구축한 뒤 분석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통

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를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의 전년 주민등록인구 대비 인구이동률(유입률, 

유출률, 순유입률)을 계산하여 4년 동안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분석의 

핵심적인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외 통제변수로는 인구구조 요인으로 

인구밀도를 사용하였고, 산업요인으로는 광공업 비중,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사업/개인/공공/기타 서비스업 비중 등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체 특

성 요인으로 규모를 활용하고자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5～9인 사업체 비

중, 300～499인 사업체 비중,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등을 사용하였다. 

핵심적 설명변수인 인구이동률과 종속변수인 일자리 변동률이 모두 변화

율인 점을 고려하여 통제변인은 각 연도를 기준으로 이전연도의 변수들

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선형

패널모형에 입각한 고정효과 추정치를 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

의 시차효과를 함께 고려하고자 이전 연도의 인구이동률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추정모형을 수식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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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       

(모형 2)     
    

(모형 3)     

(모형 4)      

여기서 는 기에 지역에서의 순일자리 증가율, 는 지역

의 기 주민등록인구 대비 기의 유입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

로, 는 지역의 기 주민등록인구 대비 기의 유출인구 비율

을 의미하며, 는 기에 지역에서 발생한 인구의 순유입(=유입-

유출) 비율을 의미한다. 아울러, 위 4개 모형을 순일자리 증가율 외에 다

른 일자리 변동률(창출률, 소멸률, 재배치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석

하였다.  

2. 분석결과

<표 5-1>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

하여,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핵심적인 설명변수는 지역별 인구이동률 변수이다. 모형1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율에는 인구유출보다는 인구유입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

별로 전년 대비 인구유입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약 0.17%포인트 정

도 순일자리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거의 인구이동이 

현재의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모형2의 결

과를 살펴보면, 1년 전의 인구이동률은 현재의 순일자리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현재의 인구유입만이 일자리 

순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

에서 유출을 뺀 인구순유입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모형3과 모형4의 결

과로부터 인구순유입은 순일자리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과거(1년 전)의 이동까지도 현재의 

순일자리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제5장 인구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87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지역으로의 인구순유입이 지속적으로 일

자리 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5-1> 지역별 인구이동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순증가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인구유입(기)  0.171**  0.185**

인구유입(기)   0.146

인구유출(기)   0.036  -0.012

인구유출(기)  -0.183

인구순유입(기)   0.198**   0.211**

인구순유입(기)   0.155*

인구밀도   0.001   0.001   0.001   0.001

광공업 비중   0.096   0.116   0.062   0.089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0.232   0.261   0.229   0.259

사업/개인/공공/기타 비중   0.417   0.394   0.382   0.363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1.500***   1.451***   1.476***   1.431***

5～9인 사업체 비중   0.789*   0.768*   0.743*   0.737*

300～499인 사업체 비중 -17.575** -18.929** -16.706** -18.460**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25.951*** -29.350*** -24.993*** -29.142***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상수항 -160.948*** -155.746*** -154.215*** -150.709***

결정계수   0.161 0.164 0.158 0.162

시군구 수 229 229 229 229

총 표본 수 916 916 916 91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자치부, 주민등

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http://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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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창출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인구유입(기)   0.087   0.103*

인구유입(기)   0.063

인구유출(기)  -0.073  -0.11

인구유출(기)   0.048

인구순유입(기) 0.089* 0.095*

인구순유입(기) 0.076

인구밀도  -0.001  -0.001 -0.001 -0.001

광공업 비중  -0.1  -0.094 -0.102 -0.089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0.035  -0.025 -0.036 -0.021

사업/개인/공공/기타 비중  -0.194  -0.21 -0.196 -0.205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0.054   0.041 0.052 0.03

5～9인 사업체 비중  -0.233  -0.216 -0.236 -0.239

300～499인 사업체 비중 -14.033*** -15.096*** -13.973*** -14.829***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16.572*** -19.169*** -16.505*** -18.530***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상수항  26.317  26.11  26.766  28.477

결정계수 0.493 0.496 0.493 0.495

시군구 수 229 229 229 229

총 표본 수 916 916 916 91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자치부, 주민등

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http:// 

kosis.kr).

<표 5-2>와 <표 5-3>은 각각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창출률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앞선 순증가율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구유출은 창출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구유입 및 순유입은 일자리 창출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

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인구순유입의 과거 값은 현재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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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창출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일자리 

소멸률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인구의 유입 및 유출이 각각 영향을 미치

지는 못하지만, 인구의 순유입이 미약하게나마 일자리 소멸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인구이동이 현재의 

일자리 소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3>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소멸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소멸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인구유입(기)  -0.084  -0.082

인구유입(기)  -0.083

인구유출(기)  -0.109  -0.098

인구유출(기)   0.231

인구순유입(기)  -0.109*  -0.116*

인구순유입(기)  -0.079

인구밀도  -0.002**  -0.002*  -0.002**  -0.002**

광공업 비중  -0.196  -0.21  -0.164  -0.178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0.268*  -0.286*  -0.265*  -0.280*

사업/개인/공공/기타 비중  -0.610***  -0.604***  -0.578***  -0.568***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1.446***  -1.409***  -1.424***  -1.401***

5～9인 사업체 비중  -1.022***  -0.985***  -0.979***  -0.976***

300～499인 사업체 비중   3.542   3.834   2.733   3.631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9.379  10.182   8.487  10.612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상수항 187.265*** 181.856*** 180.981*** 179.185***

결정계수   0.444   0.447   0.442   0.443

시군구 수 229 229 229 229

총 표본 수 916 916 916 91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자치부, 주민등

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http:// 

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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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재배치율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재배치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인구유입(기)   0.003   0.021

인구유입(기)  -0.02

인구유출(기)  -0.182  -0.208

인구유출(기)   0.279

인구순유입(기)  -0.021  -0.021

인구순유입(기)  -0.004

인구밀도  -0.002**  -0.002**  -0.002**  -0.002**

광공업 비중  -0.295  -0.305  -0.266  -0.267

도소매/음식숙박 비중  -0.303  -0.31  -0.3  -0.301

사업/개인/공공/기타 비중  -0.804***  -0.814***  -0.774***  -0.774***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1.392***  -1.368***  -1.372***  -1.371***

5～9인 사업체 비중  -1.255***  -1.201***  -1.215***  -1.215***

300～499인 사업체 비중 -10.49 -11.262 -11.241 -11.198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7.193  -8.987  -8.018  -7.918

연도 더미 Yes Yes Yes Yes

상수항 213.582*** 207.966*** 207.747*** 207.662***

결정계수   0.621   0.623   0.621   0.621

시군구 수 229 229 229 229

총 표본 수 916 916 916 91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 원격접근서비스(RAS) 

활용(https://mdis.kostat.go.kr).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자치부, 주민등

록인구현황;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http:// 

kosis.kr).

<표 5-4>는 지역별 일자리 재배치율에 인구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 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일

자리 재배치율은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일

자리 변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

라서 지역별로 인구이동이 증가할 때, 해당 지역에서의 일자리 변동이 얼

마나 활발해지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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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별 인구이동에 대한 변수들이 일자리 재배치

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인구순유입이 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일자리 

소멸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별로 인구의 순유입이 일자리 창출률은 증가시키지만 일

자리 소멸률은 감소시키기 때문에, 두 지표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을 증

가시킬지 감소시킬지 알 수 없는 결과가 추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4절 소 결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인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의 

유입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구의 유출은 

일자리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에서 유출을 

뺀 인구순유입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로부터 지역별 인구 

순유입은 지역별 일자리 순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시군구 수준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증가하면,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의 순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일

자리가 사람을 따른다.”는 ‘공급이론’이 지지된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도

출할 수 있다. 지역별로 인구의 유출보다 유입이 커서 순유입이 발생하면, 

즉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 지역의 일자리 역시 순증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소멸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장의 결과가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급이론’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결과라 하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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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한계가 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이론, 즉 ‘공급이론’과 ‘수요이론’은 

서로를 배척하기보다는 현실에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이론’에 기반

을 두고 실증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인구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이론’ 효과

와 일자리 변동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이론’ 효과는 동시적으

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동시성(simultaneity)을 고려하

여 인구이동과 일자리 변동을 연립방정식 체계 안에서 함께 추정할 필요

가 있다.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편의성(amenities)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충분히 구축함으로써 가능한 연립방정식 모형의 추정은 추후 과제로 남

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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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실제 경제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체

의 진입․퇴출 및 확장․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구조는 어떠하며, 이러한 일자리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일자리 변동 구조 및 성격을 규명하고

자 한다. 특히, 일자리 변동을 지역 단위로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변동 구조의 특징 및 상호간 주고받는 영향, 지역 간 차이 및 이를 통한 

상이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이루어진 분석결과로서의 지역별 일자리 동학의 특징 및 결정요

인들은 향후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현

실에 보다 부합하는 지역고용전략을 설계하는 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일자리 변동의 개념 및 일자리 

변동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0～2014

년 동안의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한 뒤, 일자리 변동량을 지역 단

위로 집계함으로써, 지역별로 일자리 동학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일자리 창출률은 세종, 경기, 광주, 제주 등지에서, 일자리 소멸

률은 서울, 광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지속사업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사이에 뚜

렷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역별 순일자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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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일자리 재배치율 사이에는 강한 부(-)의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체들의 생존 및 이를 포함한 일자리 

변동의 지속률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창업을 통

한 진입 사업체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진입사

업체들의 절반 정도가 2년 이상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단순히 창업만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입사업체들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기초지자체 시군구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군구의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이 전국 평균 수준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에 속한 시군

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하회하는 지역

이 거의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규모 및 업력을 비롯

한 사업체 특성이 서로 통제되었을 때, 사업체 규모 및 업력이 순일자리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술적 통계분석에서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회귀분석을 통해 사업체의 업력이 함께 통제될 경우, 소규

모 사업체의 창출효과는 대부분 시장 진입을 포함하는 짦은 업력의 효과

로 대변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이 본 연구에서도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업력이 일자리 변동에 기여하는 정도의 

차이가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일자리 창출 및 순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은 기업 육성

을 위한 창업지원 등의 정책을 계획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예컨대, 어떤 지역에서는 창업을 활

성화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다른 지

역에서는 새로운 사업체의 진입 및 젊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1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중견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인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

를 구축하여, 지역별 인구이동이 일자리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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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를 통해서, 시군구 단위에서 인구의 순유입

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는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지역별 인구순유입은 

지역별 일자리 순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증가하면,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의 순증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가 사람을 따른다.”는 ‘공급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로

서, 지역별로 인구가 증가하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증가가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고, 일자리 소멸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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